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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대한정치학회 회장 김진윤입니다.

먼저 오늘 대한정치학회 2013년도 연말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성대히 치를 수 있도

록 자리를 마련하고 물심양면으로 배려해주신 육군3사관학교 교장 원홍규 장군님께 깊

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학술대회가 더욱 빛나고 의미 있도록 원로에도 불구하고 이곳 

영천까지 오셔서 기꺼이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경북대학교 이정희 명예교수님께 깊이 감

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학술대회에 그윽한 다향으로 그 의미와 격조를 한층 높이는 

다찬회를 마련해서 엄동설한을 녹여주신 명원다도문화원 영천지회 별빛동네 시인 권영배 

회장님과 은해사불교대학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 대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접

근”입니다. 먼저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과 대북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기 위해 멀리 서울에서 오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인호 박사님, “아베정권

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3사관학교 문은석 교수님, “시

진핑 정권의 신형대국관계의 정치경제적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3사관학교 이월

형 교수님,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영남대 배규성 교

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들 각 주제의 토론을 맡아 주신 3사관학교 박기홍 교수님, 

계명대 이성환 교수님, 경북대 이정태 교수님, 3사관학교 김진만 교수님과 이 제1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3사관학교 김주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회의에서 “동북아에서의 중․일간 파워게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3사관학교 윤희철 교수님,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

제로 발표해주실 경북대 김상은 대학원생님과 엄기홍 교수님, “여론과 대외정책 인식”이

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실 영남대 박수진 대학원생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프라이

밍 효과”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영남대 윤해진 대학원생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신진학자

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  이들 각 주제의 토론을 맡아 주신 계명대 김옥준 교수님, 3

사관학교 함성호 교수님, 김성진 교수님, 권태호 교수님과 이 제2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대구교대 성장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신정부와 주변4강의 지도자들이 유사한 시기에 새로이 출범하는 해이며, 우리 

한반도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의 정세는 주변4

강을 중심으로 더욱 그 대립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형국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주변 4강

의 정책에 대해서 원로학자와 신진학자들이 우리민족사에서 3승의 고장이고 국가안보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영천육군3사관학교에서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세 속에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실체와 그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학의 

학문적 요청에 부응하는 뜻 깊은 학술회의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한정치학회와 육군3사관학교의 학문적 성취와 

상호신뢰가 더욱 돈독히 다져서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대한정치학회 회장  김 진 윤



존경하는 김진윤 회장님과 대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구·경북지역 정치학 연구의 산실인 대한정치학회의 2013년도 연말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를 호국간성의 요람 이곳 충성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

각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 먼 길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교수님과 연구

원,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을 학교 전 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바쁘

신 가운데도 기조연설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 주신 이정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상호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핵문제와 영토문제 등 지역 패

권을 획득하기 위한 크고 작은 외교분쟁들이 끊이지 않는 경쟁들로 인해 지역 불안정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

아의 정치경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도출될 여러 가지 제안과 방안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안

보를 책임지게 될 사관생도들에게도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정치학회 김진윤 회

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

니다. 대한정치학회의 발전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 소장  원 홍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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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3

이 인 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목   차>

I. 서 론

II.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전략

  1. 아·태 전략적 재균형 지속

  2. 미·중간 세력경쟁 vs 미국의 역외균형자 역할

III.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1.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2.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IV. 향후 미·북관계 전망

V. 결론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북한의 핵문제로 유발된 1993년부터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

다. 그동안 미국은 행정부가 3번이나 바뀌었고, 북한도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으

며, 2자·3자·4자·6자회담 등 다양한 회담을 통하여 다양한 합의를 북한과 체결해왔지만 매

번 북한은 합의를 깨면서 핵능력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그동안 3번의 핵실험을 통해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에 출범하면서 북핵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소위 ‘전략적 인내’로 바

뀌면서 전략적 무관심정책으로 북핵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2013년 1월 오

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교체

하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태전략의 하부변수이기 때문에 아·태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논문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과 대북

정책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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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1)에 따라 아시

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채택했다. 2011년 11월 11~13일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

은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아·태지역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사항”(중동에서 아시아로의 

복귀)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며2),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도 2011년 

11월호 Foreign Policy에 “미국의 태평양 시대(America's Pacific Century)" 제하 기고문

을 통해 “정치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며, 미국

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를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하겠다는 점을 강조

했다.3)

2012년 1월 발표된 신국방전략(Defense Strategic Guidance: DSG)에서도 “우리는 

지금 전쟁을 끝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광범한 도전과 기회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

고 언급, 미국의 국방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

다.4) 미국은 pivot이라는 용어가 ‘중동 정책 소홀’ 및 ‘지나친 중국 자극’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기 시작했다. 톰 도닐런(Tom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은 2012년 11월 15일 CSIS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중시 방침이 “어느 특정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태지역을 향한 미국의 외교 재균형(rebalancing) 방침은 미국이 21세기에 직면할 가능

성이 큰 기회와 도전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먼저 정경영 교수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부상과 역내 영향력이 확산된데 따른 우려, 미국의 당면한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는 대상으로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의식, 그리고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능력과 영토분쟁

과 관련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행태로 인해 주변국의 부정적 대중인식과 주변국들의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 희망을 들고 있다.5)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교수는 

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네 가지

로 보고 있다. 첫째, 유럽은 중대한 안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미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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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지 않고, 둘째,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경험상 중동이든 중앙아시아든 국가재건 작

업이 어리석은 짓임이 드러났으며, 셋째, 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넷째,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미국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6)

요컨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

가 가능하다. 먼저 안보적으로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중국과는 발전적 파트너십을 

설정하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아·태지역에 특히 호주와 필리핀에 군사적 배치를 강화, 

counter-A2AD 전략 전개, 동맹국에 부담·분담을 강화하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경제

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 FTA와 TPP를 추진하고, 외교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ASEAN,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시아 다자협력기구에 참여하는 것이다.7)

미국의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장기전략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첫 외교 순방국으로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선택

했다.8) 이는 5년 전 그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전임자들처럼 영국, 독일, 프랑스 동

유럽의 전통 우방을 선택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남아 방문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

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최근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는 속도를 조절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중동 문제의 악화와 

2013년 3월부터 발동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변수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 재균

형 정책을 추진하기는 하되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백악관은 물론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까지 나서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B-52를 발진시키면서 아·태 재균형 정책이 재부

상 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태 재균형 정책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

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9) 

일반적으로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해당 지역에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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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입하거나, 지역 강대국들로 하여금 지역 패권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미

국이 타 지역에 개입하는 경우는 타 지역 내에서의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자신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때이다.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역외

균형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외균형 전략은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분석에 사용되는 

전략개념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한 지역에서의 잠재적 적대 국가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서 지역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역외균형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

행해 온 외교전략으로,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한 지역에서의 잠재적 적대 국가의 성장

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국가를 지원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은 미국이 1930년대와 

1980-88년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채택한 전략이라고 존 미어사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10)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재균형 전략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국제정치의 중심이 되고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오바마 정부

의 외교정책이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지 않은 사안에 대

해서는 대외 군사적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역외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1)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적극적 개입전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전

략으로 볼 것인가에 하는 문제에 대해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1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은 군사력을 동원해 중국을 직접 저지하기보다는 

지역동맹국들과 적절한 연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개입

과 철수를 경험한 미국에게는 지상군 투입이 더 이상 선호할 만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은 EAS, TPP, ASEAN 등과 같은 역내 다자협력기

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은 필리핀, 호주와 태국 등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

섯째 예산자동삭감(sequester)으로 인한 제약으로 역외균형자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집트, 시리아 사태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총체적으

로 흔들리면서 아·태 재균형 전략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13) 결국 상기와 같은 

국내외적 여권을 감안해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적극적 개입보다는 역외균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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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14) 최근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

국은 아태지역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각 B-52를 출격시킨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서 보듯이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처하게 하는 등이 미국의 역외균형자 역할을 수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아시아 지역내 미국의 역외 균형전략은 과거에도 취해 왔던 전략으로 새로운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의 부상과 팽창으로 인한 역내 개입이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지역 내 직접 개입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적절하게 선택적으

로 개입하면서 역외균형자 역할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 있을 때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북한 핵에 대한 CVID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강인하고 직접적

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제시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대내외 정책에서 긴급한 현안들인 금융위기 극복, 아프간·이란·이라크 문제 등에 정책의 우

선순위를 두면서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기다리지 못한 북한 김정일 정권은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5월 제2차 핵실

험 단행 등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를 시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들고 나온 대북정책이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과 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다. 포괄적 접근법은 캠벨 차관보가 2009년 7월 방한해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언급한데서 나온 것이다. 클린턴 장관도 당시 포괄적 패키지의 조건으로 ‘완전하고 불가

역적인 비핵화’를 제시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는 2009년 12월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클린턴 국무장관이 언급한 ‘지금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시기’를 인용한데서 유래하고 있다.15)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협상을 하지 않고 제재와 외교노력을 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

다. 그 이후부터 ‘전략적 인내’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유지되어 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2009년 6월 조선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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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 국방장관이 

언급한 발언의 소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완

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둘째, 북핵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셋째,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이전을 용납하지 않고, 넷째, 동아시아의 동맹국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16)

2010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큰 틀에서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

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방지를 위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

회했다. 2011년 초 미·중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동의한 후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북 대화 중시로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북한은 2011년 7월부터 미·북고위급

회담을 시작하여, 마침내 2012년 2월 북한의 김계관(金桂寬) 외무성 제1부상과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의 베이징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24만 

톤 규모의 대북 영양지원(식량지원)을 하고 이에 호응해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

단, 핵·미사일 시험 유예, IAEA 감시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29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2.29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발표, 영양지원을 중단하면서 2.29합의 

이행은 무산되었다.17)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11월 대선 때까지 백악관 관료들을 특

사로 파견하여 미·북관계 개선 및 관리를 해 왔다.

가. 대북정책 원칙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1기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

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하자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정책의 재검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2013년 3월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국의 대북정책’ 제하의 청문

회를 개최했는데, 동 청문회에서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섯 가

지 대북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서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북한이 단순히 대화에 복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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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며, 넷째, 남북관계 및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근본적인 개

선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다섯째, 북한이 주변국을 도발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18)

이어 3월 11일에는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4대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19)

첫째, 한·미·일 3각협력의 강화와 미·중간 협조를 통한 대응을 하겠다. 북한의 도발

에 맞선 한·미·일 3국간 결속은 전쟁 억지만큼이나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환영하며, 북핵문제의 평화

적 해결을 위해 중국 지도부와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변화를 거부할 

경우 계속 제재하겠다. 미국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표현처럼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을 것이며, 공허한 약속을 수용하거나 위협에 굴복하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 그

리고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의 방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한다. 미국

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다. 북

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WMD 사용뿐만 아니라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 

단체로 이전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이 더 나은 길을 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 미국은 북

한이 현재의 노선을 수정하면,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도와줄 것

이다. 미국은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와 진정성을 입증한다면, 북한과 협상하고 협상에 합의한 약

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도닐런의 원칙은 기존의 대북정책인 압박과 대화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이를 좀 더 구

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이었다면,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위협 등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적·국제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글린 데이비스와 톰 도닐런의 대북정책의 내용으로 볼 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중

국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에서 1기에서 대북정책 목표로 강조되던 CVID보다는 북핵 

불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시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핵폐기 보다는 핵비확산 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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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비인내’로 전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

북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

아두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보유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미국은 북

한의 자발적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현행 ‘전략적 인내’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윌리엄 토비(William Tobey)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3년 2월 14일 

Foreign Policy 기고문을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는 전략적 무시

(strategic neglect) 기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무시전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토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공식 인정하고 두 차례의 추

가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20)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David Ignatius)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을 달래고 협박도 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21) 빅터 차(Victor cha) 조

지타운대 교수도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전략적 인내’는 북한

이 참을성 있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 허용했기에 효과가 없었다”22)고 주

장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만연하고 있

는 가운데, 존 케리(John Kerry) 신임  국무장관은 한·중·일 3국을 순방한 후 2013년 4월 

17일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비인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향한 확실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보상하지

도 않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식량지원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한·중·일 방문 당시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비핵화 

조치를 향한 상당히 철석같은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식량지원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3)

이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리

고 이는 그동안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과 재도발, 약속 불이행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

는 강경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케리 장관이 강조하는 ‘전략적 비인내’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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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대화나 협상·지원에 나

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도 자체평가에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달성에서 미진했다는 평

가를 내리고 있다. 미 국무부가 2013년 4월 의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2013.10-2014.9) 

예산신청을 위해 제출한 ‘성과 자료’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했다.24) 구체적으로 2008회계연도

의 정책목표는 ‘개선됐으나 미진’(improved not met), 2009 회계연도는 ‘미달’(below 

target), 2010, 2011 회계연도는  ‘목표달성’(on target), 그리고 2012 회계연도의 정책목

표인 ‘북한의 핵·확산 행위의 의도 평가,’ ‘권력승계 동향 평가,’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협

상’ 등의 업무수행에 대해 ‘목표 미달’(below target)로 평가했다. 동 보고서는 “북한과 3차

례(11.7.28~29 뉴욕; 11.10.24~25 제네바; 12.2.23 북경)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2

년 2월 29일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발사

를 감행하면서 이를 파기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 보고서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 정책목표에는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남

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국이 북한의 도발 자제와 비

핵화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의 협조를 조건으로 

비핵화에 관한 다자대화의 재개 모색, 비가역적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처 협상, 국제 제재 

강화, 한·미·일 3자 협력유지 등도 명시했다.

2014 회계연도(2013.10-2014.9)의 실천목표로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 북한과 

논의 확대,’ ‘북한의 협력을 조건으로, UEP를 포함한 비가역적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 추진,’ ‘북한의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이행 강

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일치된 국제 공조 태세 유지,’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3자 협

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케리 국무장관이 의회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전략적 비

인내’를 제시하던 시기에 나온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 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략적 비인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1기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1기의 관리적 형태

에서 벗어나 국제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 개입노선으로 대북정책

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중국과 긴밀한 협력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특징 중의 하나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중국

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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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발언을 처음으로 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3월 13일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중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의 잘못을 계속 참아왔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

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recalculating)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어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호전적 자세를 재검토하라고 요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25) 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

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희망사항을 드러내면서 중국의 협력의 필요성

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4월 17일 하원청문회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없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시인했다. 케리 장

관은 “중국은 북한에 연료의 4분의 3을 제공하며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한

다”며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

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시사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중국

이 북한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지렛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보겠다는 복안을 제시한 것

이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축소하겠다고까

지 중국에 제의했다.26) 케리 장관의 미사일방어체제 축소 제의는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의 협

력을 끌어내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이며,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양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4월 13일 케리 장관 방중에 이어 4월 24일에는 마틴 뎀프시(Martin 

Dempsey) 합참의장과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을 방문, 중국 지도자들과 북핵문

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4월 24일 중국

을 방문, 중국지도부와 면담 후,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이 핵 계

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윌리엄 번즈(William 

Burns) 국무부 부장관도 4월 24~25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지도자들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

해 논의했다. 중국 측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

표가 4월 22일 방미,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와 면담하고, 댄 프리드(Dan Fried)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 웬디 셔면(Wendy Sherman) 

정부차관, 조셉 윤(Joseph Yun)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과 접촉했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 보장을 확보한 것은 지난 6월 7~8일 캘리포니

아주 랜초 미라지(Rancho Mirage)시의 개인 휴양소인 써니랜즈(Sunnylands)에서 진행된 

오바마-시진핑 간 정상회담에서였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27) 이는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북핵 불용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13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

지 못했지만, 이런 입장은 2011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오바마 간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우려한다(concern)는 표현과 비교하면 중국의 입장이 엄청나게 변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2013년 7월 1일 ARF

에 참석차 브루나이에 도착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ARF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한·중·일 외교

장관들과 만난 이후 한 발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케리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한

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을 지칭하며 “4개국 모두 완전히 단결돼(absolutely united) 있

다”고 말하고 “중국도 나에게 북한 비핵화 정책 이행과 관련해 매우 확고한 입장 표명과 행

동을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8)고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조 바이든

(Joe Biden) 부통령도 7월 18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설립 10주년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오랜 동맹국들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협력

을 강조하고 있다.29)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왔지만, 대부분의 카

드는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써보지 않았던 카드가 중국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이제 중국카드를 

빼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협력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

섰다. 5월 초 한·미정상회담과 6월 초 미·중정상회담에 이어, 6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중 정상들 간에 이뤄진 대화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큰 틀

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와 그 해

법에 있어서는 각국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분

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불용’에 인식을 미국과 같이 했지

만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불용’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은 북

한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북한의 비

핵화에 대한 해법에서도 한·미 양국과 중국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즉 한국과 미국은 대화를 



1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접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2.29합의와 그 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

다는 입장인데 비해 중국은 전제조건 없이 일단 대화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입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1> 한·미·중 상호 정상회담에서 북핵입장

회담 문서 주요언급

한·미정상회담

(2013. 5. 7)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 북핵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 한·미양국 북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

미·중정상회담

(2013. 6. 7)
양국 공동선언 없음

· 양국정상 북한 핵보유국 불용, 비핵화 위한 대화와 

협력 강화(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리핑)

· 양국정상 북핵문제 관련 같은 입장과 목표 보유(양

제츠 주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브리핑)

한·중정상회담

(2013. 6. 27)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

명

·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핵 불용

·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동북아·세계평

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인식공유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안정이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

* 자료: 서울신문(2013. 6. 29), 중앙일보(2013. 6. 29), 연합뉴스(2013. 6. 28) 등 언론사 기사를 

참조하여 재편집.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끝’에서나 가능하

다는 입장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지만 대화의 시작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

치의 끝에서 이뤄질 것이며, 첫 출발점은 ‘2.29 미·북 합의+α’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

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플러스 알파로는 제임스 줌왈트(James Zumwalt)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2013년 6월 28일 하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임을 밝혔다.30) 이에 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

이 6월 19일 워싱턴에서 회동, 9.19 공동성명의 핵심목표인 평화적 방법을 통한 검증 가능

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 그리고 대북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

다.31) 7월 2일 브루나이의 ARF가 발표한 의장성명에서는 북한을 지목해 UN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ARF 의장

성명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9.19 공동성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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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가 수행해야 할 일이 다 기재돼 있는데 미국, 남조선, 일본은 이행하지 않고 우리보고 이

행하라는 것은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반박했다.32)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 전제조건의 기준을 과거보다 높이고 있

다. 새로 취임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7월 22일 내외신 기자클럽에

서 가진 회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원칙적 접근(principled approach)'을 하고 있다는 것

을 강조했다.33)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 없이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공세

에 이렇게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는 북한에 더 이상 속거나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시간은 미국편이라는 계산을 하

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12월 12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이  미북관계 전망

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이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패

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외해 붕괴시키고 당

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34)하려 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북한내 대화파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도 장성택 처형 직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잔인함(extreme brutality)을 보여주는 또 따른 사례

"35)라고 비난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보는 것과

는 다른 각도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의 비정

상적인 통치방식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이 크

고,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장성택 판결문에서도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

의 전제조건을 수용하면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는 6자회담 재개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4년 상반기에도 6자회담 재개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 아·태전략,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아·태전략으로 재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에서 역외균형차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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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선택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4년간은 대북정책 기조로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

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방치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추진 기조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강화된 ‘전략전 인

내’ 정책인 ‘전략적 비인내’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

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5월초 한·미정상회담, 6월초 미·중정상회담에 이어 6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정상

회담이 열림으로써 한·미·중 정상간 연쇄회담이 마무리됐다. 각각의 회담에서 주요 이슈 중

의 하나가 북한 핵문제였으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에는 모두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런 와중에 장성택 처형 사건이 발행하면서 미북대화 및 6자회담의 재개 전망

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

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있는 바, 잘못하면 한반도 문제가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미·중간에 

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문제 및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팀은 아직까지 대북정책에 대

한 재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민·관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미국 및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

을 확보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유엔과 국제사회는 결의안과 개별적으로 다양

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한은 버젓이 버티면서 국제

사회에 대해 협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태

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협력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

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의 전략적 계산 공식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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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 우리의 대응 방향

2012년 12월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민주당을 대파하고, 집권에 성공한다. 야

당에서도 보수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日本維新会)’, ‘다 함께 당(みんなの党)’이 약진한 반

면 ‘공산당’과 ‘사민당’등 혁신정당들은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1955년체제하의 일본정

치에서 보수-혁신(진보) 대립은 헌법 제9조, 미일안보, 자위대가 핵심적 쟁점으로 자리잡았으

나, 1990년대 후반 소위 ‘총보수화’를 거쳐 바야흐로 중의원에서 무려 80%가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등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

이후 지난 7월에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도 아베 정권은 공명당과 연합하여 전체 242석 

중 135석의 절대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보수 우경화의 정책결정성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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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아베노믹스’라 대표되는 경기 침체 해소의 국내 경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정권지지 기반을 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의 정책으로 연결시키려는 움

직임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이하 2+2회의)에서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노력을 환영하고, 일본 및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서, 집

단적 자위권의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동북아 주변 국가들 사이

에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단호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가시화 되고 있는 보수 우경화 현상과 이에 대한 일본 안

보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며, 특히 탈냉전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국내정치의 

논의를 통해 이들이 일본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대응 방향을 토대

로 동북아 안보에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체제는 ‘평화국가론’에 집약되어 있다. 이에 기초한 국가전략은 

안보는 미일동맹에 의존하면서, 경제성장에 주력한다는 요시다(吉田茂) 노선으로 대표되어 왔

다. 그래서 전후 주요한 쟁점은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싼 개헌과 호헌 논쟁이었으며, 이것이 

일본의 보수와 혁신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탈냉전과 ‘잃어버린 10년’이란 일본내 경제불황은 새로운 일본의 국가전략을 분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에 대표되는 것이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보통국가론이었다

(오자와 이치로, 1994).2) 그러나 더 나아가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해 긍정하고, 중국의 부상

에 대해 강한 일본으로 대응해야 하며, 심지어는 핵무장까지 해야 한다는 이시하라 신타로

(石原慎太郎) 등 극우인사들이 주장하는 신자주국가론(neo-autonomy)같은 극우적 견해도 

존재하였다(Samuels, 2007). 그렇지만 대체로 보통국가론적 사고와 논의들이 지배적이었고, 

이것들도 보수우경화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우경화 논

리들은 과거사 미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보통국가론의 주장을 넘어서서 군국주의적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일본의 내각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국가전략을 ‘보통국가화’하는데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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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었지만, 최근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은 매우 공격적으로 이를 추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베 총리의 공약과 정책은 보통국가론을 넘어서서 극우적 논리까지 확대되

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과거사에 대한 미화와 영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국

가전략이 보통국가론을 넘어서서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박영준 2013).

비록 완급이 조절되고 있지는 하나, 왜 이렇게 아베 내각에서 우경화가 공세적으로 그리

고 전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가? 물론 일본의 보수화, 우경화 정책은 전후 끊임없이 제기되

어 있지만, 당시 국내외적 여건이 그러한 논의들을 받아들일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돌출적이

고 일회적인 사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을 정도

로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인 우경화 추진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으로는 ‘잃어버린 20년’이 가져다준 좌절과 분노가 국가주의적 요소와 민

족주의적 정서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 잃어버린 20년의 시기, 일본인들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탈출구를 민족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가주

의적 정서를 확산시켜 집단적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데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전후체

제에서의 탈피, 민족주의적 정서 확산, 우경화 등 과거의 일본을 미화하고 현재의 강한 일본

을 추구하여 장차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을 찾으려는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사회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사회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경제 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비정규직의 확대, 노동의 유연성 제공 등 사회경제적 불안

정층을 확대시켰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유권자층의 보수화를 가져온 기반이 되었

다. 또한 과거에 구속되지 않는 전후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국가관과 역

사인식의 변화를 낳았다(김용복, 2009). 과거사에 콤플렉스를 갖는 구세대와는 달리 과거사

에 속박되지 않는 전후세대는 역사문제에서 오히려 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쉽게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정서가 강한 전후세대들

은 과거사 문제를 주변국들로부터 ‘자유롭게’ 인식하고 행동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사 문

제를 주변국가들이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인식하여 반발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국가 일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

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국민들로 하여금 강한 일본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0년 중

국에 세계경제대국 2위의 자리를 내주면서 아시아에서도 패권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가

운데 발생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향후 2030년 추정치를 보면 일본은 6%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25%로 더욱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内閣官房, 2012).

넷째, 정치적으로 먼저 보수정당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만들고, 우경화의 강한 의지를 가

진 정치인이 이끌어가는 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는 우경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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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이다. 2006년 고이즈미 정권을 이어받은 제1차 아베 내각과는 달리 현재의 2차 내각은 

안정적인 권력기반에서 출발하였다. 2012년 중의원,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

은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등에 업고 아베 총리는 앞장서서 보수적 정책과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일본이 전후탈피를 외치면서 숙원으로 여겼

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에 좋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내 대표적인 보수결사체인 ‘일본회의(日本会議)’3)는 아베 내각과 현 정치권에 깊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일본을 가꾸어 전승하는 것’과 ‘자랑스러운 일본 만들

기’를 슬로건으로 제언한다.4) 아베 총리는 이 회의의 최고 고문을 전 총리이자 부총리인 아

소 타로(麻生太郎), 전 방위청 장관이자 자민당 간사장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도 모두 이 

모임 소속이다(중앙일보, 2013. 5. 1).

그러면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우경화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아베는 탈전 후 민

족주의와 일본의 전통, 가족, 국가 재건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신국가주의라는 이념

을 가진 강경 보수우익을 상징하는 정치인이다(渡辺治, 2007). 외조부가 A급 전범이었던 기

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이고, 부친은 외상을 지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이다. 아베가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주도하면서부터였다. 고

이즈미 내각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북한이 마약, 위조지폐, 납치 등 폭력단과 같은 짓

을 하는데, 대화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압박

정책을 주도하였다.

2006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되고 총리에 취임한 그는 이후 우경화되고 민족주의적 

발언과 정책으로 여론의 인기를 얻었다.5) 2007년 뜻하지 않게 총리에서 사임하였지만, 

2012년 민주당 정부의 실패와 더불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공약은 전후 유지되어온 

평화헌법의 골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아베와 자민당의 선거공약은 주변국가들의 반발 등 국내외 정서를 고려하여 신중

하게 ‘애매하게’ 완급을 조절하고 있지만, 목표와 의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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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내각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나아가 군사력의 양과 질을 모두 

강화시키겠다고 하였다.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여 보통국가로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96조를 개정하

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우경화 정책들은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에서 더욱 퇴행적 성향을 드러냄에 따라 주변국들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러한 우경화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논쟁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유엔(United Nations: UN)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경우 개

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인 일본 역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헌법 제9조 1항에 의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 보증으로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은 냉전기간 동안에는 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

면서 일본의 이 원칙은 국제사회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냉전이 끝난 후 최초로 이 원칙이 

시험대에 들게 된 것은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위기와 1991

년 걸프전의 발발이었다. 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8월 중순 미국 정부는 당시의 가이후 도시키

(海部俊樹)정권에 대하여 ①다국적군에 대한 재정지원, ②걸프지역 각국에 대한 경제원조, ③

주일미군 경비에 대한 부담 증대, ④다국적군에 대한 인적공헌을 요청했는데,6) 이는 냉전기

에 있어서는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었다.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가 언급하고 있듯이, 역설

적이게도 냉전기에는 일본이 스스로의 방위만을 하는 것으로도 ‘서방의 안전’ 더 나아가 국

제사회의 안정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

겨두는 것으로 족했으나 이제 냉전의 종결로 세계의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사태도 국제사회

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론에게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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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의 미국의 요청 중에서도 네 번째의 인적공헌에 대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자민당의 간사장이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8

월 27일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참가시키는 것은 현재의 헌법에서

도 가능하며, 그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안전보장’의 문제라고 주장했

다. ‘국제적 안전보장’은 국제연합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했을 경우에 침

략행위를 인정한 후,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이것에 자위

대를 파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8)

이에 반해, 전후정치를 만들어 온 자민당의 원로들의 생각은 달랐다. 예를 들어 당시 오자

와의 주장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는 정식으로 국제연합

헌장에서 말하는 국제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고 그것에 ‘무력행사와 일체화’되지 않

는 활동이라면,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의 다국적군은 국제연합의 결정

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의도에 의하여 결성된 것이므로, 이에 참가하

는 것은 일본국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9) 즉 고토다는 

다국적군에의 참가가 곧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의미하며, 이는 현행헌법이 존재하는 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민당내에서의 의견분열, 1989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대승으로 인하여,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다국적군에 대한 

인적공헌을 포함하고 있었던 ‘국제연합협력법안’은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일본은 거액의 재정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본의 

보수정치인과 국민들에 있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이제 냉전기와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과거의 게임의 룰만을 고집하고 있다가는 이 새로

운 게임에서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이 새로운 인식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원칙에도 적용되었고, 그 원칙 중의 하나인 자위

대의 해외파병 금지가, 걸프전이 끝난 직후 무너졌다. 즉 걸프전이 끝난 후인 1991년 4월 

일본은 6척의 소해정(掃海艇)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하여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전후 비밀리에 구 일본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기뢰제거 작업을 한 일은 있지만, 정식으로 

일본의 군사력이 해외에 파병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며, 이것은 물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금지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깬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전 일본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宗根康弘)도 “걸프전이 끝난 후에 소해정을 내보낸 

것은 의미가 크다. 그것으로 크게 여론이 변했고 헌법개정론이 강해졌다”고, 그 의미를 평가

하였다.10) 이렇게 선례가 만들어진 자위대의 해외파병 선례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沢
喜一)내각에서 성립된 소위 PKO협력법에 의하여 1992년 9월 캄보디아에 육상자위대가 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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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의 PKO활동에 자위대가 참여함으로써, 자위대

의 해외파병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자위대의 PKO활동이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원칙중의 하나를 깬 것은 사실이

지만, PKO활동 자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었다.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났다.

츠치야마 지츠오(土山実男)에 의하면, 미일동맹은 냉전이 끝난 후 세가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11) 첫째, 미일동맹은 소련의 위협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그 위협이 사라지면서 일본열도에 대규모의 미군을 유지할 이론적 근거가 약

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냉전기에는 군사적,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경제분야 마찰에 대하여 

미일 양국이 모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으나,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경제마찰이 격

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위 55년체제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일본의 국내정치의 변화

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금까지 안정되어 왔던 미일안보체제를 흔드는 것이었으며, 미일안보체

제를 안정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전제로 새로운 틀을 짤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새로운 틀에 대한 모색이 미일양국에서 행해졌으며, 그와 같은 모색의 결

과가 일본에서는 1994년 ‘히구치(樋口)리포트’라는 형태로, 미국에서는 1995년 2월 ‘나이 이

니셔티브(Nye Initiative)’라고 불리우는 미 국방성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양국의 논의가 최종적으로는 1996년 4월 17일 일본을 방문한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

토 류타로(橋本竜太郎)수상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미일안보공동선언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미일안보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하여 이가라시 타케시(五十嵐武士)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

리하고 있다.12)

첫째, 미일안보체재의 목적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라고 하고 있는 점

이다. 미일안보체제가 미일안보조약 6조에서 나오는 ‘극동’보다도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보

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일안보조약이 기본적으로 안보조약 5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유사시의 공

동대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던데 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라는 

목적에 역점이 옮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셋째, 미일양국의 방위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와 같은 미군에 대한 

협력이 일본이 그 때까지 행사할 수 없다고 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하부구조로서의 미일안보체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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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미군에 대한 기

지의 제공만으로 미군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제공받아 온 신안보조약의 구조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은 이제 미국에 대하여 기지제공 이상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며, 그것이 1997년 신가이드라인의 성립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그 신가이드

라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정비가 일본에서 행해졌는데, 그것이 최종적으

로 이루어진 것은 1999년 5월에 제정된 소위 주변사태법13)이었다.

1999년 3월 18일 열린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에

서 재차 확인되었다. 자민당의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의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 법안에서도 준수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부위원인 방위

청 방위국장 사토 켄(佐藤謙)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14) 그런데 이 원칙이 실질적

인 의미를 가지려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와 같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1960년 신안보조약의 심

의 과정에서 형성된 첫 번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질적으로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첫 번째 원칙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사태법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즉 일본정부는 주변사태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자위대의 활동이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는 곧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을 특별위원회

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미군에 대한 정보제공을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의 요

코미치 타카히로(横路孝広)의원과 당시 방위청장관이었던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타났다. 요코미치 의원이 AWACS에 의한 미군에 정보제공은 무력공격과의 

일체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하여 노로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

하였다.

“자위대가 행하는 정보수집, 감시활동은 어디까지나 자위대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미군에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전투행위에 직접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정찰활동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미안보체제하

에서 일미양국이 평소부터 군사정보를 포함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연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사태에 있어서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정보

의 일환으로서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각법제국과의 협의를 거쳐, 헌법 9조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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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15)

현대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제공을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은 군사상식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일본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공식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정보제공을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라고 인정한다면 

미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협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변사태법에 의해 일본은 미군에 대한 병참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국제적

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고 여겨지지만, 일본정부는 이와 같

은 활동도 ‘무력행사와의 일체화’가 아니므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

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후방지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어, 스스로의 주장을 보완하고 있

다. 후방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신가이드라인에서는 “후방지역지원은 주로 일본의 영역에

서 행해지지만, 전투행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과는 분명히 선이 그어진 일본주변의 공해 및 

상공에 있어서 행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변사태법의 3조 

3항은 “우리나라 영역 및 현재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곳에서 실시되는 

활동기간을 통하여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곳에서 실시되는 활동기간을 

통하여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인정된 우리나라 주변의 공해 및 그 상공의 범위를 

말한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세 마사모리(佐瀬昌盛)는 이 정의의 오류를 다음과 같

이 지적하고 있다.16)

“전투지역과는 ‘분명히 선이 그어진’ 후방지역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은 가능할 수 있

어도,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이분법적인 상태는 있을 수 없다. 현실의 전투는 테니스나 야구

와 같이 사전에 흰 선이 명시된 코트나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선’이 그어

질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투가 발생한 후의 일이며, 따라서 전투지역이 확

대, 축소, 혹은 이동함에 따라 ‘선’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그 때마다 ‘선’을 다시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치고, 전투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선’이 후퇴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그 선의 바로 옆에서 행해지는 ‘후방지역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후방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며, 전투지역에서 거리 상으로 조금 떨어

진 곳에서 행해진다고 하여 병참활동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일

본정부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없다.

주변사태법에서는 주변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에 이

를 위험이 있는 사태 등, 우리나라 주변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을 상식적으로 읽으면, 요코타 코이

치(横田耕一)가 지적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즉 ‘주변사태’가 되

기 위해서는, 일본 주변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태어어야 하고, 게다가, 일본의 평화 및 안

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곧 ①일본주변에서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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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가 아니라면 주변사태

에 해당되지 않으며, ②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라고 할지라도 일

본주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주변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7)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변사태가 지리적 개념이 아

니라고 답변하고 있다.18) ‘주변’의 한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힐 수 없다

는 입장인 것이다. 주변사태를 지리적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단순히 미

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무제한으로 넓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요코타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사태에 해

당하는 지역을 명확히 할 경우 발생하게 될 외교적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주변사태의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곳에 대만을 집어 넣을 경우는 중국

을 자극하게 되며, 집어넣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에 의한 대만의 침공을 용인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19)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주변사태가 지리적

인 개념이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주변’의 한계를 일본정

부가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 ‘주변’의 범위가 대단히 확대될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주변’에 대한 지리적 의미를 포함하는 입장을 특별위원회에서 단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발한 미군이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후방지역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당시 일본 외무대신 다카무라 마사

히코(高村正彦)는 “미군이 중동에 간 것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며, 중

동에 간 미군에 대하여 주변사태법에 의해 일본의 자위대가 후방지역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20) 비록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며’라는 조건

이 붙기는 했지만, 중동지역에까지 주변사태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이 답변은 이후 테러대책특별법을 낳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은 본디 양립할 수 없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협력을 하지 않으

면 안된다는 명제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을 양립시킨다는 

해답이 없는 방정식을 억지로 풀어내었다. 실제로는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는 행동을 함으

로써 미국을 만족시키면서, 일본 국내에 대해서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라는 개념을 이용하

여 일본의 행동이 ‘무력행사와의 일체화’가 아니므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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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의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주변사태법에 의하여 일본이 제한적이기

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중심부를 강타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일본은 대단히 재빠른 반

응을 보였다. 우선 9월 16일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는 “주변사태법에서의 ‘주변’은 지

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정치의 입장이다. 전투지역과 분명히 선이 그어진 장소라면, 무

기 및 탄약외의 것은 기본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 그 개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논의하

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주변사태법’을 적용하여 미국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을 밝혔다.21)

이전에 언급된 대로 주변사태법에서의 ‘주변’의 한계가 애매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변사

태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주변사태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중동지역은 ‘주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거 정부답변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법에 의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2)

그리고 그로부터 1개월이 조금 지난 10월 29일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성립되었던 것이

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테러대책특별법이 성립된 배경으로는 첫째, 걸프전 당시의 일본의 

행동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일본정치인들의 반성, 둘째, 야당 제1당인 민주

당조차도 전통적인 보수, 혁신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보수정치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정치세력의 구도가 보수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테러대책특별법의 국

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입장을 검토한다.

첫째, 테러대책특별법은 주변사태법을 그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과 관계되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관한 문제 역시 주변사태법에서의 문제와 거의 동일하

다. 즉 실제로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되는 정보제공, 병참활동 등을 일본정부는 여

전히 ‘무력과의 일체화’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주변사태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있

다. 즉 주변사태법에서도 자위대가 전시에 해외에 파병될 수가 있었으나, 거기에는 ‘주변’의 

공해 및 상공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비록 ‘주변’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

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결코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든지 전시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자위대가 파병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자위대는 지

구상의 어떤 지역에도 전시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파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이 

법은 그 실시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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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역 및 현재 전투행위(국제적인 무력분쟁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사람을 살상

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행해지지 않고, 또한 그곳에서 실시되는 활동기간

을 통하여 전투행위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인정된 공해(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에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 외국의 영역(해당조치가 행해지는 것에 관해 해당 외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주변사태법에서의 ‘후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서 세계

의 어떤 곳이든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군은 아라비아해를 전투구역이라고 지

정하고 있는데, 테러대책특별법에 의하면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만 자위대

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자위대가 파견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본 공산당

의 코다마 켄지(児玉健次)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방위청 장관의 나카타니 겐(中谷元)은 다

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전투구역과 우리나라의, 전투지역이라고 할까, 정한 곳은 다릅니다. 또한 아

까 관방장관이 말한 전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지역

이며, 전투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사람이 살해되거나, 물건이 파괴되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이 답변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전투구역’은 이 법률에서 말하는 대응조치의 실시지역

을 잘못 말한 것이고, ‘지역’은 ‘행위’라고 해야 올바른 문장이 성립된다. 이렇게 오류를 바

로 잡아서 실제 법률을 비교해 보면, 이 답변이 실제 법률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전투행위’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전투행위’

를 ‘국제적인 무력분쟁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라

고 쓰여져 있으나, 이 답변에서는 그 문장을 수동형으로 표현하여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전

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률에서 말하는 ‘전투행위’의 의미를 적용시키면, 고다마가 말하고 있듯이 아라비아해

에 있는 미군함정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프가니스탄에 직접 날아가 사람을 살상하

고 건물을 파괴하므로, 미군의 이 행위는 ‘전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투행위가 행해지

는 지역에 해당하는 아라비아해에 일본의 자위대가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위의 답변에 

의하면, ‘전투행위’는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물건에 파괴되는 행위’라는 의미가 되며, 전투지

역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므로, 아라비아해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전투지

역이 되고, 아라비아해는 전투지역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자위대가 갈 수 

없는 지역은 지상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 정도에 불과하게 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자위대

가 자유롭게 병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전투지역’이라는 용어는 주변사태법에 

쓰여졌던 용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다만 주변사태법에 비해 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었고, 위

와 같은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자위대가 파견될 수 있는 범위가 주변사태법과는 달리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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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리적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위대가 전시에 해외에 파병되

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변사태에 해당

하는 군사적인 위협이 일본의 근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경우는 테러

공격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과 그 외의 외국군대, 그 외에 그에 준하

는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행

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의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많은 지역에 자위대가 파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후,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와 일본의 외교분쟁이 격화된 이후, 일본 정

부는 중국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첫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총리는 2012년 5월 1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양국이 

상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미일동맹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상기 미일정상회담 직전인 2012년 4월 27일에 개최된 미일 2+2회의에서, 양국은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전력을 포함한 주일미군의 억지력과 능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

기로 하였다.23) 그리고 이를 위하여 2006년에 합의된 주일미군의 재편계획을 조정하기로 결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제3해병 기동전개부대의 괌 이전 및 그 결과 발생하는 카테나

(嘉手納)비행장 이남의 토지반환 문제를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대체시설 문제로부터 분리하

였다. 또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9,000명을 해외로 분산 배치하고,24) 오키

나와에는 제3해병원정군사령부 및 주력전투부대인 제31해병원정부대를 중심으로 1만 명을 

주둔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오키나와와 괌, 하와이, 호주의 해병공지(海兵空地) 임무부대

(MAGTF)를 상호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사태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겠다는 것이다.25)

셋째, 2+2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미일군사협력에도 ‘동적 방위력’개념을 적용한 ‘동적 방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적 방위협력이란, 1) 다양한 사태에 대해 사태 발생 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

지의 각종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빈틈없이 협력하는 것, 2) 평소부터 자위대와 미군의 부대 

활동 수준을 향상시켜 미일 양국의 방위 의사 및 능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억지력과 프레

젠스를 강화하는 것, 3) 한미일, 미일호 등 3국간 군사협력 및 다자 틀 내에서의 미일 협력 

등 군사협력을 중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미일간 동적 방위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양국은 상호간 공동훈련, 공동 경계감시 / 정찰활동 및 시설의 공동 사용 등을 통



3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접근

하여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012년 8월에 개최된 미일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미일간 ‘동적 방위협력’에 대한 

검토작업을 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26) ‘동적 방위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양국은 괌 주

변에서의 미일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괌 및 테니안 등 지역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

안과, 무인정찰기(괌에 배치된 글로벌호크)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경계감시 활동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해나가기 위해 역할/임무/능력에 관한 미일간 협의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토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위대와 미군의 역

할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문서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는 새

로운 미일 가이드라인의 책정 방향에 대해 전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신/구 가이드라인의 책정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 개정되는 가이드라인 역시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가상의 적, 또는 위협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대

처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3일에 개최된 2+2회의 공동발표문에서 미일 

양국은 ‘해양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 및 우주 사이버 공간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공동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센카쿠 열도 주변에

서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공세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앞으로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이

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양국의 공동 대처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상호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상호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7)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자체적인 방위력 증강, 미일동맹의 강화 등에 대해 북한 위협

에 대한 대처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이른바 군사대국

화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으나, 적어도 

일본 정부를 포함해 일본 국내에서 미일동맹 강화,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 나아가 독

자적인 방위력의 증강 목적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견제와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평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강압적인 대외정책과 함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 정부의 위협인식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

로 전이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베 정권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일 양국의 대처방안을 공통 

전략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은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

제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형태로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구 가이드라인의 책정 

배경, 핵심 내용 등은 차이가 있으나, 양자가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과정은 매우 유사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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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우선 미국이 대내외 안보환경 평가에 입각해 안보국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일본

이 대응하는 형태로 미일 쌍방간의 방위정책이 구축되며, 이를 토대로 미일 간 방위협력의 

틀(가이드라인)이 설정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아베 정권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식화한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입각하여, 방위대강 개정에 더해 각종 안보

방위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신/구 가이드라인의 책정과정과 거의 유사한 프로세

스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이 책정되기에 앞서, 일본의 

방위정책, 즉 새로운 방위대강의 책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전제로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방위대강의 핵심내용에는 미

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문제에 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28)는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

여, 양국 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미일 양국간의 평시 협력(동적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일 양국은 미

일 신가이드라인과 일본의 주변사태법에 입각해 공동 대처하게 된다. 문제는, 예를 들면 최

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발생한 중국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대한 레이더 조준 사

건, 중국 군용기의 센카쿠 열도 주변 공역에서의 정찰활동, 나아가 중국 잠수함의 일본 영해 

접속수역에서의 잠항 등, 이른바 주변사태에 이르기 이전 단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

이 특정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변사태 이전 단계의 상황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동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의 빈틈없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일 간의 공동경계감시, 공동훈련, 기지의 공동사용, 지휘통제기능의 연계 

강화 등의 문제가 특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미일 양국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敵기지 공격능력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0월의 2+2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일본의 敵기지 공격 능력 구축에 관한 내용을 공동발표문

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2회의 직후 오노데라 방위상은, 앞으로 이 문제를 미

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

다.29)

현재 일본은 타격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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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에서 미일 양국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조정할 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타격력(敵기지 공격능력) 보

유에 대해 검토하는 방안이 명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고이즈미 수상의 임기만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아베 내각은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할 뿐 아니라 행사도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당시 제1차 아

베 내각은 4가지 유형에 국한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하였

다. 첫째, 공해상에서 미 함선 공격에 대한 응전, 둘째,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셋째,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타국 부대에 대한 경호, 넷째,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가

하는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갑작스런 총리직 사퇴로 인

하여 이러한 계획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2012년 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수상 사적 자문기관으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안보간담회)를 설치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 마련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보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

히 살펴보면 현재 아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는 기존 유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뿐 아니라 동남아국가, 호주, 한국, 인도 등까

지 그 적용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안보간담회 제3차 회의가 수상관저에서 실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을 

공격한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검사와, 일본으로의 원유수송에 관한 해협

봉쇄시 기뢰제거 등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해야 할 사안들을 총리에게 제시하였다. 집단적 자

위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사례들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간담

회와 정부의 의논은 별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보간담회가 제시한 사례를 전면적으로 인정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안보간담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종합한 후 수상관저와 내각법제국 

등의 최종적인 조율을 통해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30)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22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헌법해석의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

권의 행사에 대하여 “행사의 권리를 가지는 것과 행사하는 것은 큰 격차가 있다. 행사를 위

해서는 이를 담보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31)

  이후 11월 14일에 실시된 안보간담회 제4차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

사에 지리적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간담회의 의견을 지지함으로써 적극적인 입

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변경 결론을 내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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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넘길 방침을 밝힘으로써, 당장 본 문제가 이슈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알제리 인질사건을 계기로 하여 해외에서의 자국민 보호대

책 강화 목적의 일환으로 자위대의 내륙진입 및 육로 수송이 가능토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안이 11월 15일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위대 파견요건을 더욱 구체화

하였는데, 기존 안전 확보시에서 수송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시로 조정하였

다. 수송대상자 범위도 확대되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서 정부직원, 관계자, 가종 등이 추

가되었으며, 수송수단도 항공기 및 합정에서 차량이 추가됨으로써 자위대의 내륙 진입 및 육

로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기사용 장소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항도 구체화되어, 무기사

용 장소는 차량소재지, 수송대상자 대기 장소, 수송경로의 상황 확보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보호대상자는 수송대상자 및 대기장소에서 활동하는 현지 정부직원 등으로 확대되

었다.

일본 자민당 및 공명당 연립정권은 이번 개정안에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완화를 포함시

키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였지만, 현행 헌법해석에 대한 위헌 소지 및 일부 정당, 국민

의 반대여론으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여건 조성을 위한 법안 수정

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향후 추진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다. 향후 동 개정법 시행

에 의한 해외에서의 자위대 내륙 진입 및 육로 수송에 따른 위험성 증가로 현 권총 및 소총

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위대원의 휴대무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국 군 및 차량과 연합작전을 실시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

지하는 현행 헌법해석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움직

임도 향후 활발해질 개연성이 남아 있다.

아베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구미권의 견제나 일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 때 제시한 외교안보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강경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세

력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의 의회 구조에서는 다음 중의

원 및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2016년까지 향후 3년 동안은 아베 총리가 계속 집권할 가능

성이 높다. 

우선 대내적으로 아베 정부는 국내 안보체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헌법 개

정을 통한 국방군의 명기화와 미국과 실질적으로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

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기지 공동 사용, 연합훈련의 확대,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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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전계획지침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대중 견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움직임은 미일동맹을 기

축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으며, 센카쿠 열도와 같은 영토 및 영해 문제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바, 국내 안보체제 강화 및 미일동맹 강화를 토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인도, 호주, 동남아 국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

상된다. 대중 견제 차원에서 일본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견실한 네트워크 구

축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과는 대중 견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서도 긴밀한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아베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국방정책의 변화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같은 개별 

사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제도, 군사력 변화 등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베 정부는 첫째, 국가안보전략서 책정 및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서의 책정은 미국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 NSS)에 상응하는 전략문서를 생산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서의 하위에 기존에 일본이 발행해 온 방위계획대강을 두는 방식의 새로운 전략문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안보정책의 핵심개념으로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 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중국의 잠재적 위협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행위를 지목하고 있다. 넷째, 이같은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자

신의 역할 및 능력 증대, 미일동맹 강화,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첫째,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 NSC)를 신규 설치하여,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재무상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 각료가 수시로 국가안보관련 현안들을 협의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둘째, 총리 관저 내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국의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 CIA)이나,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내각

정보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셋째,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방위장비청’을 신설하여 

무기조달 기능을 전담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차원에서는 호위함, 잠수함 전력 증강 및 F-35 차세대 전투기 구입 등을 통하여 

이미 세계 최정상급 수준을 자랑하는 해상(세계 2위) 및 항공(세계 4위) 자위대의 재래식 역

량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대표적인 ‘공세전력’으로 여겨져 그

동안 그 보유가 금기시 되어 왔던 해병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륙양용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이 책정된 만큼 일본 해병대의 창설이 향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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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영토분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주변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안보정책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일본이 군사대국화나 군국주의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과정과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당시 군부가 천황

을 이용해 실권을 추진했던 점, 둘째, 미국·러시아·중국 등 가상 적에 대하여 선제공격 독트

린을 채택했던 점, 셋째, 선제공격전력 확보를 위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했던 점, 넷째, 국

제연맹 및 워싱턴 군축조약 등과 같은 국제규범에서 이탈하여 오늘날의 “불량국가(rogue 

state)”와 같은 행보를 보였던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은 

미일동맹을 유지하고, 유엔규범을 준수하며, 원거리 투사가 가능한 핵·항공모함·전략폭격기 

능력 등의 보유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1930년대와 같은 군국주의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아베 정부는 과거 전범국가였지만 오늘날 국제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보통군사국가(normal 

military state)지위를 확보하려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지난 10월 2+2회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베 정부의 안보

정책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지난 2월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

뷰에서 스타인버그(James B. Steinberg)전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중국을 

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점에서 보듯, 아베 정부의 국방정책이 중국을 자극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려 하기보

다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주도하에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환태평양 연안국가 연합해상훈련

(Rim of the Pacific : RIMPAC)의 2014년 훈련에 중국 해군 함대가 처음 참여하기로 하

였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큰 틀에서는 협력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기조 내에서 일본의 

국방력 증강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일본이 지나치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동중국해에서 하늘에서 일본과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베 정권의 

국방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경계하고 있다. 2012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분쟁

의 여파로 중국과 일본은 현재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서 전략적 변화 및 군사력 증

강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해군력 증강, 국가해양국 기능 강화, 공군력 증강, 탄도미사일 역량 

및 인민해방군 제2포병부대 역량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아베 정부의 국방정책 변화에 대

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일간 안보딜레마 상황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아태지역의 대표적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잠재적 위협으



38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접근

로 인식하고 군비증강에 나선다는 것은 지역 전체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 아니

라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아베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같은 미일동맹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움직임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하고 급속히 변화

하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을 가지고 있다. 아베 정권의 이러

한 외교안보정책은, G2 미중 시대의 도래와 맞물리면서 동북아 지역은 물론 한국의 안보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일동맹의 변화 동향, 향후의 지향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의 미일동맹 강화정책, 미일 가이드라인 개

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이 한국의 안보에 시사하는 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통국가 일본’, ‘군사대국 일본’이라는 전제하에 대일정

책을 수립하고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신/구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일본의 역할 확대는, 

안보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미일 양국의 안보협력관계를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대등하게 변화

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등한 미일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 일본이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 9조와 안보

조약을 포함한 방위정책에 관한 법제도이며, 특히 자위대의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에 관

한 일본정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냉전시절에 확립된 것으로서, 냉전 이후 일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실

제 자위대의 활동과의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자위대의 활동은 일본 

정부가 냉전 시절의 법제도와 냉전 이후의 자위대 활동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

해온 개념의 축적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축적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정밀한 유리세공

품’과 같은 것이라는 점, 즉 헌법 개정과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32)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에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미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력 증강 계획 등 각종 방위정책의 변경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일본은 ‘보통국가’가 된다는 

전제하에 대일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일동맹 강화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관찰과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은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미일동맹의 위협인식 변화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대응책

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의 위협인식이 ‘북한위협’에서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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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중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일, 한미일 협력에 대해 전략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개정 가이드라인 책정을 통한 미일동맹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동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한미일 군사협력에의 참여 여

부,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의 방위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 개선을 표방하면서도,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2012년 9월

에 발생한 중일간 센카쿠 열도 사태는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동원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일간 군사적 충돌 및 양국 간 군비경쟁의 우려가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배경으로 한 일본과 중국간의 지역패권 경쟁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발언, 독도영유권 주장, ‘고노 담화’의 수정 발언, 

종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을 고려할 때, 아베 정권하의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냉각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한일 간에 

역사문제에 관한 인식의 괴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불안정한 동북

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대화와 협력 재개에 대해 신

중하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우선 일본 정부가 한반도 안보

에 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정책 추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한반

도 정세의 안정, 나아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 지역 평화협력구상에도 기여하

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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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중국에서는 21세기가 시작되는 20년을 전략적 기회의 창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내 및 국제

적 여건 등이 포괄적 국력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다.1) 중국의 지도부는 

포괄적인 국력의 성공적 확대가 중국공산당 통치의 영속화, 경제성장 및 발전의 지속, 국내

정치의 안정성 유지, 국가주권 및 영토 무결성 수호 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확보라는 전

략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국은 기존의 ‘세력전이이론’2)

에 있는 전통적 주장들 즉, 강대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정치체제의 변화와 패권전쟁의 발발 

등 ‘현상타파론’을 돌파하면서 ‘평화적인 부상’을 실현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부상이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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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발전’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의 부상은 기존의 체제와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평

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의 평화를 중시하는 가운데 각국의 공동발전과 번영

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 및 전략은 냉전종식 후 ‘평화’와 ‘발전’이가

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던 덩샤오핑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

표는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통해서 사회주의 초강대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평화적 발전전략이라는 점에 전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상을 만들

어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권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이 지나치게 확신에 나머지 언행과 행동

으로 지역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3)

중국이 이처럼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것은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의 성과를 바탕

으로 꾸준히 추진해온 군사력 증강과 군의 현대화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4)

한편, 시진핑 1기 내각은 “경로우대”와 “계파간의 역학안배”로 구성된 것이다.5) 그래서 5

년 후인 2기 내각에서는 후진타오가 정치국에 심어 놓은 9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절반 이상

이 상무위원으로 취임하면 시진핑 이후의 차차기 지도자를 후진타오의 사람으로 지정하는 데

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리커창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원과 정치국을 장악한, 분배를 중시

하는 공청단파와 성장을 중시하는 태자당파와 상하이파 연합군의 불편한 한 지붕 두 가족의 

동거가 바로 시진핑 1기 내각의 특징이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의 핵심 경제 키워드 신형도시

화와 분배이다. 그것은 적절한 통화공급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

지하겠다는 “안정성장”이란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키워드로 “신형

도시화”와 “분배”를 내세운 것이다.

이렇듯 정치와 경제적인 발전전략은 중국지도부의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들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과 군 간부들은 당의 정통성을 계승 강화하고 민족주의적인 목표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사회안정의 초석이라는 점을 인

식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국가들과 영토주권의 주장문제들이 미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합하

여 중국과의 균형을 가지려한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패를 단속하고 정부의 대응성, 투명성 및 관리책임을 개선시키라는 오랜 대중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내불안요인들이 있다. 아랍의 봄과 재스민 혁명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 안정에 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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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적 여건속에서 시진핑 정부의 등장과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문제에 있어

서 상호의존성이 확대된 세계화, 지구촌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환경의 제약속에서 경쟁과 협

력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미국에 대해서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

국과의 직접 대결을 지양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핵심이익’에 있어서는 강한 목소리

를 낼 것이라는 점이다.7)

그리고 중국 신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신형' 정책이 화제다. 즉, 신형 도시화, 신형 공업

화, 신형 대국관계, 신형 해양강국 등의 각종 '신형' 가운데 대외전략과 관련하여 신형 대국

관계가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8)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상호 존중을 전제로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윈-윈하는 협력관계

이다. 중국은 이를 ‘굴기국’과 ‘기성 대국’이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라 천명

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논리이다. 여기

서 대국관계의 형성은 중국이 평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국제위상을 인식하면서 평등관계를 강조하고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를 서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쌍벽을 이뤄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

명이다.

따라서 상호 평등과 신뢰의 기초위에 서로 포용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이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문제와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 신형대국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은 글로벌 도전과 갈등에 대

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의 주권 내지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과 갈등이 지속

되는 등 여전히 복잡한 관계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상승하면서 미국에 뒤이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인식하에서 

신형대국관계론이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된 것에 따른 새로운 미국과 

중국관계의 재편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다양한 강대국 가운데서 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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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의 우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엘리트층은 중국을 미국의 지역적인 군사적 

맞수로서, 전지구적인 경제적 맞수로서, 전면적인 정치적인 맞수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9)

그리고 중국의 국력상승과 함께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세계화시대에 신흥 

강대국의 관계가 될 것임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즉 신형대국관계의 제기는 경제의 세

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무력 충돌이라는 파괴적 경쟁을 초래한 과거의 강대국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관계를 건설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력상승에 의하여 초래될 

다양한 미국의 견제를 막아내고자 하는 발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10)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인정과 중국의 내정간섭과 견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서로 간에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상호간에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형 

강대국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11)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사회와 지역에서 중국의 국력에 걸맞게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목소리

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형대국관계의 제기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존중,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서로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경쟁을 하고 지역과 범세계적 이슈에 관해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2012년도에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만들어가야 함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중

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미국의 정치지도자를 만난 각종 자리에서 미중 간에 신형대국관계를 만

들어가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2013년 6월 7일 미국방문 중 오바마와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미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태평양을 뛰어넘는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방문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미중간 신형대국관계 구상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 상호 ‘존중’ ‘협력’ ‘윈윈’을 내용으로 하는 신형대국관계가 

형성될 것인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대미외교에서 쌍

방간의 문제나 지역과 글로벌 쟁점에 대해 피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토문제나 티벳문제, 사회주의 가치문제 등 핵심이익에 대한 미

국의 간섭이 있을 경우 미중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동시에 중국의 힘이 미국에 못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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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과 안정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미중양국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미중관계의 모델이 형성될 때까지, 중국과 미국은 상호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신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건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종합국력

이 여전히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치열한 전략적인 경쟁의 전개보다는협

력에 더 강조점을 두는 대미정책을 추구해 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상 존재한 강대국간 충돌로 이어졌던 

정치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지난 40여 년 간의 미중관계의 실천을 넘어서 새롭게 진

행될 것인가는 관심사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먼저 나서서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미중관

계의 발전 방향을 주도하면서 제기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 있기에 향

후 방향과 서로의 역할이 기대된다.13)

사실 1990년 대 후반부터 중국은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남순강화 이후 1997년 책임 강대국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지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추구해왔다. 대외정책의 기본 방

향은 국내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도광양

회(韜光養晦)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다.14) 그러나 2002년 16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개도국이

나 주변국과의 관계보다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

년에 이익상관자15) 개념의 등장을 계기로 미중관계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있는 쌍무

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견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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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

해서 깊은 고려를 시작했다. 중국이 국력의 상승에 걸맞게 강대국 외교를 펼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는 시각을 가지는 현실주의적인 입장과 국력이 상승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국은 여전

히 국내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개도국으로서 대외정

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전자의 시각은 미중관계를 G2 혹은 ‘세계에서 가

장 중요한 쌍무적 관계’, 즉 공동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관계로 인식하자는 것이고, 후자

의 시각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정부는 후자의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2012년부터는 국제질서 속

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를 나타냈다.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보고16)에서 처음으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 역할을 

다하고, 공동으로 전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로운 강대

국론을 제기하면서 국력의 부상에 맞게 미국과의 관계를 재편하고 국제문제에서 책임을 다하

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윈윈관계를 확립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3년 3

월 제12기 1차 전국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총리는 과거 가장 큰 개도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발전 중에 있는 강대국’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

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추세들을 볼 때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개도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

로는 강대국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에 강대국으로서 외교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신형대국관계론은 바로 이러한 강대국외교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미중간의 국력의 불균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로 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17)

중국 새 지도부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신흥강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세계 무대에서 위상에 걸

맞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질서 개편을 위해 러시아, 인도 등과

의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중립적인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서 세계 질서 개

편을 추구하는 의지로써 세계질서의 개편을 위한 우호세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시 주석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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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교류하며 북방결속을 강화해 왔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상하이협력기구(SOC)의 

결속을 강화하여 준동맹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18) 인도와는 국경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오랫동안 있었던 분쟁을 종식하고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새 지도부는 브릭스(BRICS)(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기금 및 브릭스 은행 설립을 주창하며, 브릭스와 외교를 강화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우호세

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19)

신형대국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을 빼면 방문국에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친미적 색채가 강한 나라는 없고 오히려 미국과 거리가 먼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국

제적 우호세력 확보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과 역사문제 등을 놓고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센카쿠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의 첨병 

역할을 하는 일본의 우경화 기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서 센카쿠 등 영유권 분쟁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양경찰선박은 수시로 센카쿠 12해리 지역에 진입하여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는가 하면 무인기 등 항공기도 주변 공역에 띄우고 있다. 아울러 미사일 실탄 발사 훈

련을 수시로 실시하며 군사시위도 펼치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일본

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양국간의 외교통로는 거의 단절됐으며, 양국 국민간에 

적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에도 압박을 가

하고 있다.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 섬에선 필리핀과 장기대치했으며, 필리핀이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하자 즉각 이를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중국 새 지도부는 센카쿠와 남중국해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영유권 상대국에 대한 강경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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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의 국가발전 전략 및 세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18차 당대회는 새로운 당 노선

이나 방침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공산당 지도부의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은 연속적으로 실시된다는 두 가지 사실이 후진타오 체제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020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 즉 현실 인식, 발전 목표, 국정 

방침, 세부 정책을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이미 결정했다. 이는 2020년까지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사회·문화 발전을 종합적으로 달성하여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방침은 2020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2012년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

는 당연히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켜야했기에 당연히 18차 당대회는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会)21) 건설 방침을 점검하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점

검 회의’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책의 연속성은 권력승계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두 가지 관행 때문에 가능하

다. 이것은 장쩌민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엘리트 정치의 안정을 위해 공산당이 고안한 

방식이다.2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07900&cid=476&categoryId=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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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당 노선 및 방침과 관련하여, 18차 당대회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

다. 중국은 두 가지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마오쩌둥 시대의 

당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폐쇄적이고 경직된 옛 길”과 현행 공산당 노선과 

방침을 포기하고 서구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깃발을 바꾸는 잘못된 

길”을 강조하였다.23)

그리고 공산당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지도하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

본제도”를 고수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24)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는 개혁기에 등장한 이념, 즉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사

상(장쩌민 시대의 이념), 과학적 발전관(후진타오 시대의 이념)을 가리킨다.25) 또한 중국 특

색의 사회주의 기본제도는 현행 제도로 정치제도에는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기층자치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있다.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은 ‘하나의 중심(경제건설)과 두 

개의 원칙(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한다. 그리고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

주의 시장경제, 민주정치, 선진문화, 조화사회, 생태문명26)(소위 ‘5위 1체’)을 건설하여, 궁극

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것처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이다.2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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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중국의 당 지도부가 인식하기로는 2020년까지의 10년은 중국에게 기회의 시

기로 간주한다. 그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치안안정과 

사회단결이 유지되고, 공산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향상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높

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국내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

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결국 전략적 기회기에 중국이 달성할 목표가 바로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이다. 16차 당

대회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이었던 것이, 18차 당대회에서는 ‘완성’으로 한 단계 높

아졌다.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 목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

다.28) 이는 경제성장을 지상주의로 추구했던 시기에는 정치, 사회, 환경 등 다른 영역은 크

게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성장에만 전념했었다. 

결국 중국은 법치, 전환, 민생, 소프트 파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는 의법치국의 줄임말로, 정치발전의 목표이다. 전환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며, 경제발전의 목표이다. 이것의 지도이론이 ‘과학적 발전관’이고,  

<당헌>개정을 통해 ‘공식이념’에서 ‘지도이념’으로 지위가 높아진 것이다. 민생은 사회발전의 

목표이고, 지도이론이 ‘조화사회’ 건설론이다. 소프트 파워는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가치체

계를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문화적 매력을 확산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침 등이다.29)

환경 정책 중에서는 “해양강국의 건설” 방침의 특징은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인 당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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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었고, 이 내용이 외교 혹은 국방 항목이 아니라 “생태환경의 건설” 항

목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무렵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해 분쟁을 겪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런 결정은 주변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양강국의 건설”을 생태환경의 항목에서 제기했던 것이다. 사실 해양강

국은 해상에서의 경제 역량과 무장 역량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경제 및 국방 정책

과 관련이 높다.30)

그리고 2030년에는 중국이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7개의 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강대한 해군 건설(예를 들어, 최소 6~8척의 항공모함 보유)

이 필요와 해양 경제가 전체 국내총생산(GDP)31)에서 1/3~1/2을 차지해야 하며, 강한 해양 

기술과 해양 개발 능력을 보유하며, 강한 해양 관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해양 의식과 해양 문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전 지구를 포괄하는 해양 전략의 상

층계획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대만과의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 도서 및 해양 분쟁을 해결해

야 한다는 것이다.32)

특히 중국과 주변국 간의 해양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양강국의 건설”을 정책 목

표33)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이 이를 제기했다는 

것은, 덩샤오핑이 제기했던 ‘도광양회’의 방침을 어느 정도 누그러트렸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앞으로 심하게 전개될 것임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경계심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34)

한편, 중국은 해양대국건설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해양 

경제 발전 12차 5개년 계획35)에서, 2011~15년 기간 동안에 중국 해양을 3대 권역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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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36)이 3대 권역은 북부 해양 경제권, 동부 해양 경제권, 남부 해

양 경제권이며, 이 기간 동안에 분쟁 지역인 중사군도와 서사군도 지역에 관광지 및 휴양지

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37)

또한 12기 전국인민대회 1차 회의38)에서는 국가해양국의 업무 조정이 있었는데, 해양 관

리와 경계 업무를 맡았던 4개 부서의 업무를 해양국으로 통합하면서 그 동안 분산되고 중복

되었던 해양 업무를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39)

그리고 국가해양위원회가 신설되고, 그 세부 업무는 해양국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해양 

업무는 경제, 기술, 환경, 안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포괄하는 것이다.

후진타오 전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중국의 대외정세 인식과 관련

해서 “거시적인 국내외 정세의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

고 있으며, 이 기회를 전면적으로 포착하고 도전에 대처함으로써 2020년에는 전면적 소강사

회 달성이라는 장엄한 목표를 실현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였다.40) 중국은 2011년 국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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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2010년대를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표현하면서 안보환경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2013년 4월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발전과 강대국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무대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아·태지

역 안보전략을 재조정함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국방백서는 

전반적인 국제정세가 여전히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패권주의와 신간섭주의

가 증대하는 모습 또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41)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 21세기에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대

만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국경문제와 영토분쟁 가능성, 해상보급로에 대한 위협, 

초국가적 위협, 그리고 주변 지역의 불안정 가능성 등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둘러싸여 있

다.42)

우선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의 내정간섭과 봉쇄로 인한 위협

이 증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미국의 ‘평화적 전이’ 전략과 ‘봉쇄정책’의 대상이 되

고 있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화, 종교자유를 명분으로 ‘티베트’나 ‘신강’의 분리주의를 자극하

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또한 인민폐의 환율과 금융개혁 등 경제·무역문제 등에서도 압력을 가

하고 있다고 여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봉쇄정책’을 통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회귀전

략’은 중국의 안보위협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이다43).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의 부상을 방지하고,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지역협력에 대응하며 미국의 동아

시아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44) 중국지도부는 최근의 미중 관

계가 전략적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억제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및 티베트, 신강 등 ‘분리 독립주의’ 위협의 직면과 함께 남사군도 등 

일부 영토분쟁지역으로 인한 ‘국가영토주권’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대만문제는 미국의 개입여부에 달려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4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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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하면서 그 이면에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적 관계를 맺고 대만을 

통해서 중국의 억제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46)한편, 국경문제 및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분쟁 중에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중국의 해양권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변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불안정이 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계속된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6자회담마저 교착상

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사건

들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그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47) 또한 동북아 6개국의 군사비는 세계 군사비

의 55%에 이르는 등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역내 안보불안 요소의 상존은 중국에 대하여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점이다.48)

게다가 현대 전쟁양상이 변화하고 주요 선진 강국들이 군사혁신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군사 분야에서의 첨단기술력의 차이 역시 중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과

정에서 미국의 국방변화와 일본의 방위체계 혁신, 그리고 ‘강한 러시아’의 재부상 등 주변국

의 군사동향 등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의 세계화, 정보화 추

세로 인해 안보대상과 영역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위 ‘비전통안보 위협49)’이 증대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중국은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와 2001년 9.11테러 그

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안보, 인간안보, 환경안보,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로 ‘포괄안보’와 ‘협

력안보’,‘공동안보’의 중요성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281&cid=476&categoryId=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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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시진핑 체제의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정 기간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점진

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012년 11월 개최된 18차 당 

대회 업무보고는 기존의 평화발전 노선의 준수를 강조하고,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대

외 팽창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관료부패, 소득격차, 소수민족 문

제 등 내부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면서 주변 환경과 안정을 위한 적절한 관리 노력을 경주하

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위상제고와 점진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이슈와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행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화발전노선

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

다. 향후 중국외교는 ‘도광양회’와 ‘유소작위’를 적절히 조화하면서 안정적인 대미관계의 유

지와 책임대국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남사군도와 센카쿠 열도 등에 핵심이익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 견지하며,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내 민족주의적 요인의 확대로 인해 대외적 갈등의 

표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문제해결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대외적

으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음도 알아야 한다.51)

군사안보전략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어떤 지역의 적과도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

력을 확보하고, 자국의 영토수호와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

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1987년부터 진행한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

모하고 국내외적 정치환경의 조성과 대만통일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의 

국방백서에서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주권, 안보, 영토완정을 유지하여 

국가의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방건설의 목적”이라하고 있다.52) 사실 중국의 안보전

략은 국가 기본목표의 달성에 좋은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확보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의 유지가 포함된다.

대만과 중국과의 양안간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상호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대화가 단절된 상황은 중국의 안보환경의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요

소이다.53)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와중에서 대만독립과 관련된 군사적 시도와 응징을 할 의사

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안보전략 방향은 중국의 방위전략과 군사계획에 있어서 대규모의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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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중국은 걸프

전과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전을 보면서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질적인 전환을 도모하

였다. 그것은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미사일과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 현대화를 추진

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는 물론이고 21세기에 들어서 전개된 전쟁 등을 통해 미국이 

보여준 첨단무기의 위력에 영향을 받아 미래전의 성패는 첨단군사기술의 획득과 운용에 있다

고 판단하고 ‘첨단기술조건하국부전쟁’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지상군의 신속대응능

력, 해군의 적극적 근해 방어능력, 공군의 원거리 투사능력, 핵·미사일 전력의 기술수준 제고 

등이다.54)

게다가 정보전 수행능력과 중국적 특색의 군사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전장 운용개념으로서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제한된 국부전쟁을 고려하고 있지

만 미래의 적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이 고도의 무기체계와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능

력, 나노기술 등을 보유한 강대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군사전략은 전

통적 수단을 포함하여 우주전 능력, 사이버전 능력, 심리전 능력제고, C4ISR체계 구축55), 

항공모함 구비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56) 결국 군사전략은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서구의 정보화에 부응하여 어께를 나란히 하는 

‘도약식’ 발전전략이다.57)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 국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국방백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 

등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방어는 ‘소극방어전략’이 아니라 ‘적극방어전략’을 의미한

다. 적극방어의 핵심요소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주권과 영토 내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58)

특히 최근 주목되는 것이 중국의 반접근 및 접근거부(A2/AD)전략의 발전이다.59) 즉 중국

은 일단 유사시 미국의 지원전력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지역에 전개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지

연시킴으로써 신속하게 군사목표를 탈취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60) 때문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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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년 QDR에서 중국의 A2/AD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61)하고, 미

군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하였다.62)

아울러 중국의 안보전략의 특징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종합국력배양전략이 

근간을 이룬다. 중국의 현실주의는 서구의 구조적 현실주의와 유사하며 탈냉전기 국제체제의 

구조로 중국의 안보에 주는 함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는 다극화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초다강’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이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안정에 공통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중국의 안보전략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넘어서기보다는 그 연

속선상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찾는 것이다. 즉 미·일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실주의에서 미·일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협조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편승전략이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과는 대결은 피하면서 가능한 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거나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결

국 중국의 종합적인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유화적이면서 실리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는 사실이다.63)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외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외환경의 조성이다. 경제력의 성장과 더불어 군사력을 포함한 종

합국력을 배양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통일과 아울러 책임대국으로서 전 지구적·지역적 질

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주변국의 

경계를 완화함과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주변국과 신뢰형성을 통한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려는 신뢰외교와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대국외교, 다자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등은 후진타오 정부의 새로운 외교이념인 조화세계론64)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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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력 증강, 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해외 군사활동 증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불안 등을 주된 위협요인으로 인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는 지정학

적으로 중국의 주변지역이면서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

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대국 외교와 선린외교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

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에게 있어 자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

해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무마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평화부상

론을 내세우고 있다.65)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국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대개도국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지역이다. 그리고 냉전의 유산과 이에 따른 전통 안보위협과 탈냉전적 특징인 

비전통 안보위협도 공존한다. 이러한 정세인식과 대외전략을 감안할 때 중국의 동아시아 정

책목표는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66)

한편,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체제의 붕괴 방지를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과 미국 양자 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

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표명한 것 외에는 북핵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하면서 불개입의 방관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일정한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적 수사와 실제 행동 간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과거 6자회담 

개최와 진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미국과 협조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에 협조하

는 행동을 보였고,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도 않지만 북한의 붕괴 역시 원하지 않는 애매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917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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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성명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주체로서 북한을 명기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오히려 여러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지원 제공 등을 통해 우호적인 북·중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중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한반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

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면서도 모든 당사국에게 역내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양제츠 외교부장은 

한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유엔 제재안에 중국이 찬성했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는 식의 중국의 태도는 친북의 경향이 농후함을 보

여주고 있다.67)

한편,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문제

를 주요의제로 다루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의지를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

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는 시진핑 주석은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러나 근본적인 변화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여전히 혈맹이며, 중국

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퇴행적인 행

동을 수사적인 차원에서 비난하지만 북한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조치에는 

전략적으로 반대하였다. 실제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의 지

도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 왔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

를 위해서는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는 선택적으로 협력

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68)

북한에 대한 역할론이 강조되는 입장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중국의 국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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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69) 다시 말해서 북한의 태도와 변화에 지

지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여 원만한 미중협조 체제를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 것이다.70)

중국은 북한에 대한 조정과 타협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그러나 중미관계는 양국간은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있는 관계로 중국이 주도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중미관계의 악화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이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71)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책은 동북아 및 한반도 권력구도에 대한 결정을 지

연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는 어떠한 결정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

정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결정한 

당사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라고 보인다.

특히 6자회담의 주도국인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서 동북아의패권을 강화하

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미국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72) 과거에는 미

국이 의도하는 방향을 지켜보면서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한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으

나, 중국이 그 동안 초고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국가의 위

상이 제고되어서 할 말은 하고 국익에 반대되는 측면은 보완하여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연 전략과 현상유지

로 6자회담을 진행하여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독자적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인 

중국 포위 전략이 식별된 것이다.73)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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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국을 포위하면서 저지하지 않으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의 패권 지역인 

태평양까지 넘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서 본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영향을 미

치는 커다란 변수 뿐만아니라 북한을 매개로 하여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 동안 개최되어 왔던 6차례의 회담을 통해 협의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켜진 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북아 체제를 6자회담체제로 유지하여 간다

는 것은 그리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74) 특히 경제적인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

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된 중국은 외교정책보다는 국내 정치 및 경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잘 수용되는 점이다.75)

따라서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

도 문제에 있어서 상호 협의와 공조를 강화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핵문제는 시진핑이 추진

하고 있는 새로운 관계의 협력모델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의 공조실패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공조관계의 지표로 인식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는 후진타오 시기보

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강경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을 기존3불(전쟁방지, 북한 혼란방

지, 한국에 의한 통일방지) 1무(비핵화) 정책에서 비핵화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한반도 비핵

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3원칙으로 대체하였다.76)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주변국 외교를 강

화하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시기 한국은 중

국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동남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시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해 주었다. 한중간 합의한 청와

대와 중국 국무원 외사담당 국무위원 간의 전략대화는 중국으로서는 세계에서 미국 및 러시

아에 이어 세 번 번째로 합의한 최고위급 전략대화였다.

중국 5세대 지도부는 국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는 시기에 통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안정 우선정

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외정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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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능한 줄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외정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보수성

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돌발 변수가 새롭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반도 정책은 

안정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근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과 핵무기 보유주장이 한반도 및 주변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

서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외부적 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77)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여 ‘새로운 대

국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공영하는 미·중관계의 정립을 주장

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는 중화민족주의를 위한 공세적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구도를 유지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체제의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정 기간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점진적

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강대국으로 부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당 대회의 업무보고는 기존의 

평화발전 노선의 준수를 강조하고,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대외 팽창을 하지 않을 것

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관료부패, 소득 격차, 소수민족 문제 등 내부문제의 해결

에 주력하면서 주변 환경과 안정을 위한 적절한 관리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위상제고와 점진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이슈와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행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화발전노선

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

다. 향후 중국외교는 ‘도광양회’와 ‘유소작위’를 적절히 조화하면서 안정적인 대미관계의 유

지와 책임대국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남사군도와 센카쿠 열도 등에 핵심이익을 보다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 견지하며,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내 민족주의적 요인의 확대로 인하여 대외적 갈등

의 표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문제해결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대

외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

신형대국관계 하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갈대처럼 흔들릴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균형적 위치에 있

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우리정부의 외교 전략인 ‘한미 동맹을 기초로, 중국과의 전략

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가 의미하는 바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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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은 우리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특히 경제적으

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는 2012년 8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에 시진핑이 참석하고,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류옌둥 부총리를 특별대표로 파

견한 데서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대북 문제와 더불어 한·중 FTA가 중

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언론들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

책’과 이명박 정부의 ‘압박정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

이다. 현재 차관급인 한·중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야 한다. 물론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로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향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신형대국관계는 상대방의 주권과 영토안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각자의 발전경로에 

대한 선택의 존중, 각자의 이익과 차이성에 대한 존중 등의 쌍무적 상호존중이 나타나야 성

과가 있다. 그런데 중국의 노력과는 상이하게 미국의 입장은 국가행위의 자제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신형대국관계의 기본이라고 인식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제와 규범의 준수의 기본적 

함의는 인권의 보편성 존중, 지적 재산권의 존중, 아태지역 자유항해의 보호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중국이 이러한 측면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제기하는 신형대국관계는 시기상조라

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재강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

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진핑 시기의 외교는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 전제하

에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한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과 주요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보다는 신뢰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

화를 추구하는 ‘연미화중(聯美和中)’ 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은 자명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형대국관계의 형성과 미중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미

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어느 강대국도 자국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폭적인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역량의 강화

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문제해결은 없다는 사실

도 깊이 인식하고 대처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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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계: 역사적 맥락

  1. 지전략적(Geo-Strategic) 이해관계

  2. 이데올로기적(Ideological)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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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회복 

Ⅳ.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의 역할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또는 조력자(Broker and Facilitator)

  2. 다자간 안보 메카니즘을 통한 평화

  3. 다자간(남북러)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정책

Ⅵ. 결론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발생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러시아의 바람을 잘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두 번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러

일전쟁(1904-1905)과 한국전(1950-1953)이 그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어떤 형태든,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한

반도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정책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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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통일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정책은 크게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반도 자체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적 고려에서 

결코 중심적 위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주변 강국, 즉 중국, 일본, 미국

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

차적인 것이다.1) 러시아와 남북한과의 관계는 그것이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

에 대한 공약과 관심을 포함하여 동북아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되

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통일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정책을 살펴보기 전

에 러시아의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행태는 현재

의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세 가지 관점에 살펴볼 수 있다. 지전략적(geo-strategic), 이데올로

기적(ideological), 경제적(economic) 이해관계의 관점이 그것이다. 

지전략적(geo-strategic) 관점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많다. 그리고 사실 한반도의 지전략적 중요성이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속적인 요소이다. 

한반도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한반도의 지전략적 중요성에서 유래되었다. 19

세기 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핵심 정책 목표는 새로이 획득한 극동지역의 영토를 확고히 굳

히는 것이었다. 짜르 러시아는 1860년대 동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영토 획득을 통해 태평

양에 도달했다. 아이훈 조약(Aigun Treaty, 1858)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이북의 지역을 차지했고,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획득하자, 처음으로 조

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새로 획득한 방대한 영토는 외부의 위협에 아주 취약했다. 1880년까지 러시아 극동의 인

구는 여전히 10만 명 이하였고, 그것도 중국인, 퉁구스인, 한국인 이민자들이 수적으로 러시

아인을 압도했다.2) 이 새로운 영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는 사실상 만주를 통제하



68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접근

고자 했다.3) 1896년, 러시아는 북경으로부터 만주를 가로질러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동중

국철도(Chinese Eastern Railway) 부설권을 얻어냈다. 1898년, 요녕반도(Liaotung 

Peninsula)를 25년간 조차했고, 요녕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여순(Port Arthur)과 대련

(Dairen)까지 동중국철도에 연결시키는 남만주철도(South Manchurian railway) 부설권을 

획득했다. 만주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는 한반도에서의 우월적 압도적 힘을 추구했다. 처음

에는, 1850년대에서 1890년대까지,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876년 조선이 강제적 방법으로 일본에 문호개방을 하자, 1884년 러시아는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고, 1885년 서울에 외교공관을 개설했다. 러시아는 적어도 1890년대까지 자신의 영향

력을 한반도까지 넓히는 데 관심이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은 명백했다. 짜르 러시아는 방어적 예방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즉 조선은 만주에 위협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4) 

따라서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간의 경쟁이 격화된 1895-1904년의 시기부터, 조선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은 일본에게 군사적 이점을 내주지 않는 자신의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본 또한 러시아의 남진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일본은 러시아에 

만주에 주둔 중인 극동군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압도적인 이해관계

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일본은 기습작전을 통한 전쟁을 

통해 조선과 남만주의 이권을 탈취했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조선에 대한 짜르 러시

아의 이해관계는 부동항의 획득과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동항의 획득은 러시

아 외교정책의 영원한 과제였다. 전 세계 육지면적의 1/6을 차지한 러시아였지만, 해양으로

의 적절한 출구를 확보하지 못했고, 따라서 육지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은 러시아로 하여금 

부동항과 개방된 바다로의 끊임없는 진출을 추구하게 했다. 1917년 볼쉐비키 혁명전 제정 

러시아는 부동항과 개방된 해양으로의 출구를 얻기 위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팽창했다. 

블라디보스톡 항은 연중 내내 부동항은 아니다. 짜르 러시아는 태평양으로의 적절한 출구

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

아의 관심을 끌었다. 1895년 3월 25일-4월 6일의 난외주(marginal note)에서, 짜르 니콜

라이 2세는 이렇게 썼다: “러시아가 연중 얼지 않고 개방된 항구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항구는 조선의 본토(남동지역)에 있어야 하고, 일련의 땅 

조각들(a strip of land)에 의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연결되어야 한다.5) 

1900년, 러시아는 해군항을 세울 수 있고, 블라디보스톡과 여순항을 연결하는 해로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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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착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산의 토지를 조차하고자 했다.6) 그러나 러시아의 남하는 

영국과 일본의 협조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 

2차대전 이후, 특히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런던 외상회의 이후 소련은 한반도로 관심을 

돌려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전략적 가치는 또 다시 정세변화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얄타 비밀협정에 따라,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8월 

12일 최초의 소련군이 북한에 진입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을 때, 소비에트 붉

은 군대는 이미 북한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남쪽으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 배치

했다. 반면 미군은 한반도 남쪽 천 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 미군은 9월 8일까지 한국에 상

륙하지 못했다.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워싱턴에서는 긴급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즉 한반도를 소련군과 미군의 점령지역으로 나누는 분단선을 그은 것이

다.7)

8월 15일,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분할을 제안했고, 8월 16일 

스탈린은 트루먼의 제안을 수용했다. 아마 스탈린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함으로써 미국을 소

원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련군이 가장 북쪽

에 있는 일본의 섬인 홋카이도의 북부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 허락할 것이라 희망했을지 모

른다. 트루먼의 제안에 대한 스탈린의 수용은 만주와 사할린 및 남쿠릴열도가 그의 주요 관

심사였고, 한반도는 부차적으로 중요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소비에트 극동지역의 안보에 대한 한반도의 지전략적 중요성은 소련으로 하여금 이 지역

에서 어떤 주요 강대국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북한과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중요성은 블라디보스톡 항이 한소국경에서 

7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통제가 이 핵심 항구를 공격

할 수 있는 상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소련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우호적인’ 상태의 창출에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소

련측 대표였던 슈티코프(Терентий Штыков) 중장은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

위원회 1차회의에서 “소련의 핵심 관심사는 한국이 소련과 우호적인 진정한 민주 독립 국가

가 되어, 미래에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기지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소

련의 이 같은 소련의 한반도 이해관계를 반복했다.8) 이 두 가지 소련의 목표는 얼마간 모순

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독립적인 정부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소련에 ‘우호적’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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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우호적’인 국가로 강제될 경우, 이미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9) 슈티코프는 솔직하게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대표였던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소련은 소련에 적대적인 지도자가 한국에서 정권을 잡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알렸다. 소련은 소련에 ‘충성하는(loyal)’ 정부를 원했다.10) 소련 공산당의 은어로 

‘민주국가’란 ‘강력하게 소련-지향적인, 소련에 의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의미한다.11) 냉전

이 시작되자, 한반도의 두 개 정부/국가는 현실이 되었고, 북한은 우선적으로는 미일의 잠재

적 위협에 대항하는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소련의 완충지역으로 소련제국

의 외곽을 형성했다.

냉전이 시작되고, 북한에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자, 평양과의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가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이 소련의 후원 하에 수립되자, 북한 사회주의정권의 생존이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큰 관심

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는 북한의 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1948년부터 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 소련공산당(CPSU)과 조선노동당(Korean 

Workers’ Party)의 후원관계는 지속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북한을 ‘진정한 사회주의’ 국

가, ‘세계 사회주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 ‘미 제국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한 방벽’으

로 생각했다. 이런 북한에 대한 태도는 냉전기간 내내 모스크바의 북한과 남한에 대한 접근

법을 결정지었다. 한편 이데올로기적 단합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지만, 국익

이라는 경제적 고려가 때로는 이데올로기적 이익을 넘어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

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 남북한에 대한 소비에트의 외교정책은 명백하게 북한에 경사되어 

있었다. 모스크바는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충적으로 평양과

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서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소련공

산당의 괴멸과 소련의 붕괴로, 이데올로기적인 유대관계는 조소 양국간 관계에서 낡은 것이 

되었고 또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옐친 대통령 하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러

시아와 북한간의 돌이킬 수 없는 불화의 핵심 원인이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남한에 대한 이니시어티브는 주로 경제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었다.12)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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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재정적 도움으로 소비에트 경제와 급속하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통합함

으로써 극동과 시베리아의 전면적인 경제발전을 성취하려고 희망했다. 고르바초프는 남한의 

투자를 끌어들여 소비재 생산 증대,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극동과 시베리아의 자원개발

을 의도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완전한 동아시아의 멤버가 되기를 원했고, 한국은 소련의 정치적 지

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1990년 9월의 한소 국교정상화는 정치적 목표의 공유와 경제적 상

호 보완관계를 기초로 경제적 유대관계와 협력의 급속한 팽창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경제

적 상호관계는 처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소련의 붕괴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new 

political thinking)’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경제적 협력에 대한 기대와 정책은 옐친과 

푸틴에 의해 계승되었다. 

옐친의 한반도 정책 또한 고르바초프와 마찬가지로 주로 경제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었다. 

1992-1995년, 옐친의 한반도 정책은 명백하게 남한으로 치우쳐 있었고, 북한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남한의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특히 러시아 전체 경제발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극동과 시베리아의 경제발전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다. 그에게 북한은 미래의 희망이 없는 구시대적인 정권이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기대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고, 남한과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1996년 초부터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러시아는 점차 낭만주의적 생각

에서 벗어나 남북한 모두와 균형적인 관계발전의 단계로 접어들었다.13)

결국, 고르바초프 통치 말기와 옐친정권 내내 그리고 푸틴과 메드베데프 그리고 현재 푸

틴 재집권기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는 점차 부적절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고, 지전

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남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핵심 고려사항이 되었다.14)

푸틴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지전략적 중요성과 실질적인 경제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

었다. 이데올로기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푸틴 집권기

의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현실주의(realism), 실용주의(pragmatism), 남북한과의 균형적 

관계의 원칙에 의해 예측할 수 있고, 러시아의 지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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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북-러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

1961. 북-러 군사동맹 조약

1990.6.
노태우-고르바초프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
담

1990.9. 한-소 수교
1990.12. 노태우-고르바초프 모스크바 한-소 정상회담
1991.4. 노태우-고르바초프 서울 한-소 정상회담
1992.11. 노태우-옐친 서울 한-러 정상회담 
1994.6. 김영삼-옐친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1995.9.
“러북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1961)”
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군사동맹 탈
피)

1999.5. 김대중-옐친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2000.2.
‘북러 우호선린협조조약’(정상적인 국가관
계)

2000.7.
푸틴 소련/러시아 최초 방북, 푸틴-김정일 
정상회담, 북러 공동선언(2000.7.19.)

2000.9. 김대중-푸틴 유엔 천년정상회의에서 
2000.11. 김대중-푸틴 브루나이 APEC정상회의에서
2001.2. 김대중-푸틴 서울 한-러 정상회담

2001.7.
김정일-푸틴 정상회담, 북러 모스크바 선
언’(2001.8.4.)

2001.10. 김대중-푸틴 상하이 APEC정상회의에서

있다. 1996년 이래 러시아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이유로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재수립하

고자 했다. 그러나 2000년 푸틴이 집권할 때까지 양자간 관계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지도부는 미국이 러시아의 적법한 안보적 이해관계를 희생시켜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서 주요 행위자도 아니

라는 사실에 충격 받은 러시아 지도부는 남한과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우호관

계를 회복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

다. 그들은 또한 평양과의 관계정상화가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했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또 다른 한국전이 극동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고, 남북한간의 관계회복

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고 한반도 내 그리고 주변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

한과의 경제적 협력과 무역의 재개는 상호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었다. 

2000년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이니시어티브를 내놓

기 시작했다. 북-러 관계회복은 푸틴의 실용주의가 김정일의 새로운 외교적 행보와 교차되면

서 등장했다. 푸틴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외교적 제스처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0

년 이래 조러 양국은 긴밀한 상호관계를 회복했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적 유대관계를 형성

해 나갔다. 

<남북러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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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 김정일-푸틴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2003.10. 노무현-푸틴 방콕 APEC정상회의에서
2004.9. 노무현-푸틴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2005.5. 노무현-푸틴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2005.11. 노무현-푸틴 부산 APEC정상회의에서
2006.11. 노무현-푸틴 하노이 APEC정상회의에서
2007.9. 노무현-푸틴 시드니 APEC정상회의에서

2008.7.
이명박-메드베데프 도야코(洞爺湖) G8확대정상
회의에서

2008.9. 이명박-메드베데프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2011.8. 김정일-메드베데프 모스크바 정상회담 
2013.11. 박근혜-푸틴 서울 한-러 정상회담

러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국내 개혁에 관심이 있지만, 증가하는 

국제적 압력과 결합된 편집병적인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북한을 위축시켰다고 믿었

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간의 우호와 신뢰 회복은 평양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더욱 건설적으로 이끌 것이다.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 

제 1국 부국장 게오르기 톨로랴야(Georgi Toloraya)는 북한에 안보를 확신시켜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 북한의 생존을 돕고, 안보적 보장과 북한주민

의 최저생계수준을 제공해주는 것이 한반도 안정의 열쇠이다...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지 않

고 좌절하지 않은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고 자기 확신에 찬 북한이 더 믿을만하고 진전이 있

는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폐쇄된 사회의 사회경제적 진보를 위

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는 북한만이 더 예측가능하

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남북한간 대화와 통일의 전단계인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최종적인 남

북한 화해를 이끌 것이다.”15)

그는 또한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안보에 더해 경제적 안보를 국제

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러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반도의 지전략

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변 4강간의 협력과 조화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보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

룰 다자간 대화를 주장해 왔다. 톨로라야는 이 문제를 이렇게 요약했다. “한반도 내 또는 주

변의 어떤 정세든 만약 그것이 주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것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한반도 문제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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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해결을 위해 남북간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대안은 강대국간 대결과 경쟁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한반도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러시아가 오랫

동안 주장해 온 이런 다자간 대화가 이런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16)

러시아인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타 국가를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 

4강의 역할은 결실 있는 남북한 대화의 조건을 강화하고 합의된 결과의 이행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17)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로의 점진적 과정을 선호한다. 러시아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남북한은 통일 이전에 장기적인 평화적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남한 또는 미국은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거나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남북한은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통일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반도 내 또

는 주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중재자(broker) 또는 조력자

(facilitator)로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메카니즘/기구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특히 TSR과 

TKR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

써.   

2000년 푸틴의 평양 방문 이후, 러시아는 남북간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직한 중

재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했다.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대변하여 발언했고, 남북간 그리고 북한과 미국, 일본간 대화를 주선하고, 북미간 조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러시아의 역할은 아주 눈에 띠었고 적극적이었지만, 북미간 교착된 

상호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의 열쇠는 여전히 북한과 미국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평양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직한 중재

자/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러시아의 관료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러

시아의 능력과 의지를 반복해서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 외무성 동아시아 담당 차관 

알렉산더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한 수단, 즉 북한 지도부와의 강

력한 접촉을 가지고 있다.”18)

러시아는 남북한 갈등의 해결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진 않는다. 대신 러

시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러시아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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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르 이바노프(Igor Ivanov)는 2002년 7월 남북한을 동시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평양과 서울간의 직접대화를 위한 그리고 이 지역의 군사정치적 문

제와 관련된 국제적 염려의 해소를 위한 우호적인 조건의 창출만큼이나 중재(mediation)에

도 있다.”19)

게다가, 러시아는 다양한 국제기구나 포럼에 북한의 참여를 지원했다. 예를 들면, 북한도 

APEC에 ‘게스트(guest)’로서 참석해야 한다는 DJ의 생각을 지지했다. 러시아의 정치가들은 

다양한 주선을 했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의장 게나디 셀레즈뇨프(Gennady Seleznyov)는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국회의원들간의 모임을 준비할 러시아의 의지를 천명했다.20) 남한은 반

복적으로 남북대화에 북한이 나오고 북한이 내부개혁을 하도록 러시아가 설득해달라고 요청

했다. 2002년 1월 남한 관리는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러시아가 중재해 줄 것

을 요청했다.21)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다자간 협정을 선호한다. 러시아는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을 환영하고, 한국문제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러시아는 북미 양자대화나 4자 회담 또는 6자 회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화 채널을 반대하

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만이 유일하게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

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려면 다자간 대화가 필수적이라 생각

한다. “우리는 지역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강조하면서 쟁점들을 다루는 동북아의 안보와 협력

을 위한 다자간 구조를 구축하는 생각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제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지역적 문제와 직접 연계되어 고려되는 다자간 대

화(multilateral dialogue)로 이동할 수 있다.22)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창출할 다자간 메카니즘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아태지역 다자간 대화(Asia Pacific region multinational conference)에 대한 모스크바의 

제안은 브레즈네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소련은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를 주창했다. 고르바초프도 그 명칭이 ‘포괄적 국제안보체제

(all-embracing system of international security)’, ‘태평양판 헬싱키 회의(Helsinki-like 

Pacific conference)’, ‘전 아시아 포럼(All Asian Forum)’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지만, 이 

생각을 재도입했다. 1992년 11월 서울을 방문한 옐친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갈등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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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동북아 하위 지역들의 안보문제를 다룰 전문가 수준의 대화(consultations)로부터 시작하

여 다자간 협상의 메카니즘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지역내 갈등예방전략연구센터(conflict 

prevention and strategic studies centers)의 창설을 포함하여 위기대응 시스템(crisis 

regulation system)을 주장했다. 그의 다자간 협상 메카니즘은 특히 핵과 미사일 비확산 등

과 같은 군사적 쟁점을 강조했다.23)

1994년 3월 24일, 러시아 외무부는 8자 회담을 제안했다. 남북한, 미, 중, 러, 일, 국제

원자력기구(IAEA), UN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이 포럼은 핵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24) 러시아

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자간 회의를 아태지역의 포괄적인 집단안보체제로 발전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아태지역의 주요 행위자로 인

정받을 수 있는 아시아판 헬싱키 회의(Asian version of the Helsinki Conference)의 창

출을 원했다. 

‘철의 실크로드’나 ‘남북러 가스관연결 프로젝트’와 같은 다자간 경제 프로젝트는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냉전의 잔재가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해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수행이 더 증가할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자원과 시설,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자본을 결합하는 삼각 경제 협력

을 추진해왔다. 김책 제철소, 승리 화학공장, 용성 베어링공장, 안주 직물공장 등 소련의 지

원하에 건설된 북한의 공업시설들은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남한의 자본

으로 이들 산업시설들을 현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00년 10월 17-21일 평양에서 열린 경제, 

무역, 과학기술 협력 정부간 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 북한, 남한을 포함하

는 삼각 경제협력의 전망을 전달했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러시아 교육부 장관 블라디미르 

필리포프(Vladimir Filipov)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남한의 재정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25) 그러나 남한은 그런 투자에 흥미가 없었다. 한편으론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

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고, 다른 한편으론 과거 소련의 지원에 의해 건설된 북한의 공장과 

산업시설들은 남한의 방식으로 통일이 된 후에는 철저하게 재조립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77

<남북러 철도 연결(TKR-T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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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가? 냉전기간 동안 러시아의 주요 관심사는 극동지역의 안

정과 안보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보다 현상유지(status quo)를 더 선호했다. 

통일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묘한 전략적 평형상태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러시아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과거 소련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이해관계의 몫을 더 이상 가

지지 않는다.   

2000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회복(rapprochement)은 사실상의 ‘하나의 한국’ 정책에서 

‘두개의 한국’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소련의 붕괴 직후, 러시아의 정책결정자들은  북

한정권이 소련이나 동유럽 정권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전망했다. 러시아는 가까운 미

래에 남한의 방식을 따른 통일을 예견했고,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무시하고, 남한과의 협력

적 관계에 치중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했다. 그러나 평양은 살아남았고, 조만간 붕괴할 것 

같지도 않았다. 이런 상항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를 느

꼈고, 1990년대 중반 평양과 국가대국가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재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

회했다. 

러시아는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러시아는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은 불가피하게 극동을 개발하고 국내개혁을 수행하고자 한 러시아의 그간의 노

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원자로의 파괴와 전쟁기간 중 

러시아로의 북한 피난민의 유입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

문이다.26)

한반도의 지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는 어떤 국가도, 특히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이

해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대한해협과 동해의 해안지역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7) 만약 러시아가 미국을 여전히 

군사적 위협 또는 경쟁자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 또한 러시아의 걱정꺼리 중 하나이다. 만약 한국인들이 직접적인 외세

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과정을 이끈다면, 통일한국은 외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덜 취약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의 통일과정을 한국인들 스스로 평화적으로 이끌기

를 원한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자주 다른 주변 강대국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은 분단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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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선호하지만, 러시아만 유일하게 한국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

은 서로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맹목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지지

하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통일이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한 지원할 것이

다. 대부분의 러시아 지도자들은 중립적이고 통일된 한국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믿는다.28)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는 한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의 우호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과정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한국의 중립성 또는 비적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

른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한반도 통일과정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러시

아가 통일한국을 일본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평형추(counterbalance)로 

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가 남북통일을 반대할 이유도 많다. 통일되고 공격적인 통일한국은 일본의 급

속한 재무장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간의 전통적인 적대관계와 잦은 갈등으로 볼 때, 

동해를 가로지르는 통일한국의 부상은 일본의 경계를 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일본의 핵무장

을 포함한 급속한 군비증가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의 악몽이 

된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부활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외부의 위협에 취약한 러시아 극

동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만약 한국의 통일이 러시아

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이것은 일본의 군사적 부활에 대한 균형추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가 여전히 파열음을 내고, 미러관계가 나쁘지 않게 전개되는 한, 남

한에서의 미군 주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는 당분간 한반도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 개혁과 경제발전에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남한의 미군주둔은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

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은 동북아

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다른 한국전쟁의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

다. 오히려 갑작스럽고 무모한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반도 긴장관계를 더욱 부추기고, 남북한

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군의 철수는 일본의 재무장

으로 이끌고, 이것은 동북아의 위험한 팽창적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은 반대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통일

한국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아시아판 나토의 동진’ 또는 ‘러시아의 문전으로 전진 배치된 군

사기지’이다.29) 그러나,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동맹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정책은 미러관계의 특성과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 지역체제, 특

히 중국과 관련된 중러관계 및 미중관계에 달려있다. 



80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현을 위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접근

2000년 이래, 북러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짧은 2년동안의 기간에 양국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3번의 정상회담, 개인적 접촉의 강화, 고위급 수준의 인사교류 등이 있었다. 사

실 양국관계는 급속하게 달아올랐다. 이런 양자간 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푸틴과 

김정일간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상회담 기간 중, 김정일과 푸틴은 상호 우

호적인 감정과 신뢰를 나누었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으며, 폭넓은 쟁점들에 대해 빈번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연방 극동연방구의 대통령 대표인 풀리코프스키(Pulikovski)는 2001

년 김정일의 24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에스코트했고, 2002년 평양에서 김정일을 두 번이나 

만났다. 그는 푸틴과 김정일간의 긴밀한 인간관계가 북러간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의 추진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김정일]는 특히 한 번의 회담에서 감동했다. 우

리가 [200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기간 중] 쌍뜨 뻬쩨르부르그에서 모스크바로 돌아 왔을 

때, 푸틴과의 회담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갑자기 김정일을 비공식적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두 시간 동안 함께하며, 점심을 먹었다. 이 초대는 김정일의 입장에서 엄

청난 신뢰의 표시였다. 동방에서 지도자의 개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김정일은 나중에 나에게 러시아가 강력한 개성의 지도자를 발견한 것은 행운이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과 같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거기에 푸틴이 없었다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30)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러 관계개선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듯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러관계의 주요 변수가 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와의 접촉

을 늘리고, 협의를 증진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구도에서 로시아

가 명백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역으로 러시아

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푸틴은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원하고, 한반도에 대한 실용주의적 외교정책을 구사함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고자 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작동하

는 주어진 환경을 볼 때, 과거로부터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탈은 불가능하다. 국내의 해결

하지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급선무들이 푸틴의 외교정책적 선택을 제한하고, 국제무대에서 러

시아의 지위를 고양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침해한다. 비록 북러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일방주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의제를 한반도에 강요하는 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

인 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은 주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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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간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메카니즘을 이끌고,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정

직한 중재자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고자 했다. 러시아의 중립적 자세, 일관성, 

신중함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한계적으로 남는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설득력에 그치고, 북

한을 움직일만한 어떤 레버리지도 가지지 못한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의 동맹국에 대한 막대한 군사 경제적 원조를 통해서뿐이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러시아는 평양과의 군사적 안보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것이다. 북한 또한 현실을 알고 있다. 한반

도 평화와 안보에 러시아가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은 경제적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이다. 러

시아와 남북한은 ‘철의 실크로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다

양한 다자간 경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이러한 협력 증진은 한반도 평화와 안

보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남북통일에 대한 명확하고 확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

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일반화는 가능하

다. 첫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대개 북러관계의 동력과 구조에 의해 제약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세력구조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러시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는 러시아에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인 한반도 통일에 있다. 러시아는 만약 한반도 

통일정부가 러시아에 비우호적이라 생각이 들면, 통일과정에 간섭하여 반대할 것이다. 러시

아는 외부위협에 취약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이용되기

를 원하지 않는다. 통일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통일한국에 대한 안

보정책은 방어적이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이 극동지역의 안보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보스톡의 턱 앞에 있는 통일한국의 영토 내 미군의 존

재는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확실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의 정부가 

중립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확보 받고 싶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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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요   약>

동북아에서 중일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그 어느 때보다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마치 19

세기 말의 동북아정세와 흡사한 면이 많다. 19세기 말에 동북아의 이른바 주도국가라는 중국(청)과 

도전국가로 부상한 일본과의 국력격차가 현격하게 좁혀지는 시점에서 중일전쟁이 발생하여 동북아

의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최근의 일본의 행보도 19세기 말의 상황과 유사하다. 다시금 동북아에서 주도국의 지위를 갖추

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우는 등 잃어버린 주도국으로써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력전이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주도국과 도전국간의 국력의 차이가 급속하게 줄

어드는 시점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19세기말 중일전쟁 직전의 중일간의 국

력격차를 비교하고 21세기 현재의 중일간의 국력격차를 비교하여 과연 21세기에 중․일간에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했다. 

19세기말의 중․일간에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하여 중일전쟁이 발생하였다면 21세기에는 중․일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체계의 간섭을 배제한 중․일간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낮

다고 하겠으나, 디폴트 파워로써의 미국의 지역체계에 대한 간섭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일간의 

갈등이 중국 對 일본․미국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나, 아직은 미국과 중국간의 국력격차가 현

저하기에 동북아에서의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 세력전이이론, 중일전쟁(1894〜1895), 국력격차, 주도국가, 도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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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확장, 미국의 일본에 對  

중국 견제 역할 ‘아웃소싱’ 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국가안보회

의(일본판 NSC)구성 등 동북아는 마치 19세기말의 동북아정세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많은 연구논문에서 21세기의 동북아정세를 분석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현상에 대한 표

면적인 서술과 직관에 의존한 미래예측이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좀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파워게임, 즉 중․일간의 힘겨루기

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국제사회는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중․일간의 갈등을 현상적 기술에 그치고 갈등

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 없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위의 연구들은 대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 보다는 직관에 의한 예측이나 현상적 기술1)에 그치고 있어 갈

등양상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차후의 중․일간에 전쟁2)이 발생할 것인가? 본 논문은 직관에 의한 예측이 아닌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적 틀에 의하여 분석과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력전이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구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에서의 중․일간의 전쟁

의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전쟁의 발발 원인은 개인적, 국내적, 국제정치 구조적 차원에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도자의 성향과 인간의 본성에 따른 전쟁의 발발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적 차원에서는 특정국가의 사회적 상황등을 전쟁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

인적, 국내적 차원은 특정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나, 개별국가의 상황 

혹은 지도자의 성향에 따른 전쟁의 발발원인은 가변요소가 많아 합리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국제정치 구조적 차원에서의 세력전이이론은 주도국과 도전국간의 국력차이

의 변화와 전쟁 발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전쟁 원인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말에 발생했던 중․일간의 국력의 차이의 변화와 21세기 중․일간에 

발생하는 국력의 차이의 변화에 주목하고 구조적 차원에서의 세력전이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향후의 전쟁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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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시 개인 혹은 국내적 차원의 변수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나 개인적, 국내사회적 차원의 분석은 일반적인 예측이 

어렵기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차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여기서 미국이라는 변

수는 동북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국가이지만 본 논문은 동북아국가간의 파워게임으로 

한정짓도록 하겠으며, 미국이라는 국제체계의 차원으로 확장된 분석은 차후의 연구로 미루기

로 하겠다.  

전쟁의 발발에 관한 구조적 차원의 접근중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모델이 있다. 국

력배분 양태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갑작스런 국력 배분의 변화가 강대

국간의 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체계수준(혹은 지역체계수준)에서 강대국간 전쟁은 강대국의 수 자체보다는 강

대국 간의 역동적 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모든 국제체계는 세계적 체계이든 지역체계이든 상대적 국력에 근거한 위계질서

(hierarchy)가 형성되고 체계내의 주도국가(dominant state)와 도전국가(rising state)간의 

힘의 배분이 어떠한 양태를 띠느냐에 따라 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체계 내에

서 국가간 국력 크기에 의한 위계가 분명할 경우, 즉 주도국가가 도전세력을 충분히 제압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존의 위계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주도국가의 

세력이 도전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거나, 혹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면, 도

전국들은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3) 오간스키(Organski)는 세력전이와 

전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구조적 차원의 설명을 시도했다. 국가간 국력 증가비율의 차이가 

경쟁을 하는 국가간의 상대적 지위(position)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가 전쟁과 연관된

다는 것을 주장했다.4) 하지만 경쟁국가(주도국과 도전국)간의 국력의 변화가 모두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력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는가의 문제이다. 

체계 수준에서 국력의 분포가 어떤 한 국가(또는 국가그룹)에 빠른 속도로 수렴되거나,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국력 분포가 와해되고 갑자기 분산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 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력격차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체계 내 위계질서의 변화가 갑작스

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대국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지며 

도전국가는 기존 질서를 타파하려는 유혹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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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 지위를 도전받는 국가는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된다.5) 

특히 상대적 국력 관계가 실제로 역전되는 시점보다 주도국과 도전국간의 국력의 차이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점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국력격차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도국과 도전국가간에 비폭력적 조

정을 통한 균형을 맞추려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도전국가에 대한 주도국가의 국력상승의 속도와 변화량이 커질수록 전쟁의 

가능성을 줄어든다. 주도국가와 도전국가간의 국력격차가 좁혀지는 시점에서 과연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간스키와 쿠글러(Jack 

Kugler)등은 도전 세력이 주도세력에 대한 군사적 도전을 먼저 일으킨다고 주장한 반면, 레

비(Jack S. Levy)는 주도세력이 도전세력의 성장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소위 예방전쟁

(preventive war)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6) 하지만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

과는 예방전쟁 논리가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음7)이 나타났다.  

세력전이 모델로 강대국간의 국력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점은 국제체계와 지역

체계에 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세력전이 모델은 국제체계 수준에서 헤게모니 국가와 다

른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체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다.  국제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논의는 1950년대 말에 왈츠

(Kenneth Waltz), 캐플란(Morton A. Kaplan), 싱어(J. David Singer)등에 의해 본격적으

로 제기되었다.8) 

지역체계(regional system) 혹은 하위체계(sub-system)이라는 개념은 ‘체계’를 세계적 수

준이 아니라 지역 수준에 한정해서 적용할 때 흔히 사용된다.

지역체계 내의 위계적 질서는 상위체계인 국제체계의 위계적 질서에 영향을 받지만, 국가

간 위계질서의 구조가 반드시 상위체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이

전의 동북아시아는 국제체계 수준에서 다극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북아시아 지

역체계 수준에서는 단극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체계 내에서도 국가들 간의 위계질서의 변동은 세계체계 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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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전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동의 결과 지역체계 내의 힘의 관

계가 역전되어 전 지구적 규모의 헤게모니 질서는 유지되면서도, 특정 지역 내의 주도권은 

변화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역체계에 대한 국제체계의 간섭현상이다.

지역체계의 질서 변화는 상위체계인 국제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거의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 내 강대국 간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투는 분쟁의 원인이 지

역적인 이익(local interest)에 국한되거나 혹은 세계체계 수준의 헤게모니 국가가 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면 지역체계에 대한 세계체계 수준의 간섭이 배제될 수 도 있다.9) 

하지만 지역체계에 대한 세계체계 수준에서의 간섭이 있을 경우, 지역체계내의 세력전이 

현상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중일전쟁(1894〜1985)발발 당시에는 비교적 세

계체계의 간섭이 약했다. 증대되는 일본의 국력에 맞서 중국은 영국의 도움이 절실했으나 국

제체계인 영국의 간섭은 이루어지지 않아, 순수한 의미의 지역체계의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

했다. 반면 21세기의 동북아정세는 중국과 일본간의 지역체계의 세력전이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국제체계인 미국이라는 변수의 간섭현상이 발생할 경우 지역체계가 아닌 국제체계의 세

력전이 모델로 설명해야한다.

국가간 국력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지

만,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력전이 이론을 지역체계 수준에 적용하여 중일전쟁(1894〜
1895)과 21세기의 중일간의 갈등을 분석하였다. 19세기 말의 중일전쟁은 동북아시아 지역체

계 수준에서 중국이라는 주도세력과 일본이라는 도전세력의 국력 차이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점에서 전쟁이 발생했다. 반면 21세기의 중일관계는 국력면에서 2000년 들어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낮다. 지역체계 수준에서도 주도국과 도전국간의 국력

의 변화에 따른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주도국가에 대항하는 도전국가의 도전은 두 나라 사이

의 국력의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에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세력전이이론이 주요

한 분석틀로 설정된다. 하지만 구조적 수준의 세력전이이론은 도전국과 주도국간의 국력의 

변화의 양태가 빠르게 진행될 때 전쟁으로 치닫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력전이 현

상이 발생시 반드시 전쟁으로 치닫는가에 대한 설명력은 미흡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의 수준을 국제체계 혹은 지역체계가 아닌 국가 수준 내지는 지도자 

개인수준으로 바꿔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력전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국

내정치 상황과 지도자의 성향은 주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

개인적, 국내적 차원의 분석은 특정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나, 개별

국가의 상황 혹은 지도자의 성향에 따른 전쟁의 발발원인은 가변요소가 많아 합리적인 예측

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지역체계 

수준에서의 세력전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한정시켜 19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중일간의 전쟁

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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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핵심세력은 중국(당시는 淸)이었다. 중국은 수 세기 동안 지

역의 패권을 유지하며 이른바 ‘주도국’의 지위를 유지했었다. 반면 일본은 간헐적으로 중국 

연안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패권에 도전할만한 힘을 갖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편전

쟁 이후 서구 세력과의 일련의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의 체계 내 지위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

했다. 반면 일본은 1858년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도

전국으로써 국력을 급격히 신장시켰다. 그 결과 지역체계 수준에서 주도국가인 중국과 도전

세력인 일본 사이의 상대적 국력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영국을 위시한 서구의 동아시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상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국력관계에 따른 체계 내 위계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지는 못했다. 

영국정부는 중국에 있어서 열강 중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정치 전체

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중일전쟁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끝

날 때 까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10) 이에 중국은 영국이 일본의 도전을 

물리쳐주길 바랬고 일본도 이를 우려하였으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개입

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중일전쟁(1984〜1985)은 전형적인 지역체계 내의 세력관계의 변

화에 의한 전쟁이 되었다. 영국은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북아에 불개입입장을 취했다. 

영국은 생각하기에 중국이 이기면 영국의 이해관계는 유지될 수 있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

다. 하지만 일본이 연전연승하면서 영국의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했는데 그 결과는 역시 현상

을 받아들이는 정책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결과로 요구하

는 고 중의 하나가 러시아가 욕심을 내고 있었던 랴오둥반도였기 때문이었다. 동북아에서 영

국의 속내중 가장 중요한 전략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약체로 드러

난 중국 대신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일

본에게 펑후열도, 대만을 할양하는데 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의 강화조건을 반대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한 상업상의 이익은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해 

영국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리한 명분으로 일본이 시작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를 놓고 이제 일본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해 주도국과 도전국 사이의 국력변화와 전쟁발발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

를 밝히기 위해 ‘국력’을 측정해야한다. 하지만 국력을 평가함에 있어 공인된 방법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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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력을 평가할 만한 신뢰성있는 자료도 부족한 실

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국제정치학의 계량분석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NMC11)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수치를 가지고 19세기 후반의 중․일
간의 국력차이를 비교해 보겠다. 

NMC에서는 국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경제적 측면의 철강제품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 병력수와 국방비지출을 제공하여 각국의 국력을 평가하고 

있다. 위의 요소들이 국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는 다양한 평가방식중의 한가지이기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치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일간의 국력비교에 사용키로 하겠다. 

<표1> 19세기 후반 중․일간 에너지 소비량 비교 

                                                              (단위: 1천 석탄톤)

연 도 중 국 일 본

1873 592 189
1874 602 208
1875 682 567
1876 709 545
1877 730 499
1878 753 680
1879 780 858
1880 820 715
1881 920 892
1882 980 1042
1883 1029 1266
1884 1031 1366
1885 1082 1555
1886 1102 1776
1887 1209 2027
1888 1223 1415
1889 1341 1585
1890 1314 1664
1891 1362 2210
1892 1398 2065
1893 1451 2151
1894 1690 2999
1895 1708 3352
1896 1890 3279
1897 2090 3626

 출 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Set

<표1>은 19세기 후반 중․일간 에너지 소비량12)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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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나,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년)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해 

1874년부터 일본의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일본의 산업화 및 경제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표2> 19세기 후반 중․일간 강철제품 생산량 비교

                                                                  (단위: 1천톤)

연 도 중 국 일 본

1873 10 0

1874 10 3

1875 10 2

1876 10 4

1877 10 4

1878 10 4

1879 10 6

1880 20 6

1881 20 6

1882 20 6

1883 20 5

1884 20 4

1885 20 2

1886 20 5

1887 20 13

1888 20 14

1889 20 16

1890 20 19

1891 20 13

1892 20 17

1893 20 17

1894 20 24

1895 20 24

1896 20 25

1897 20 25

 출 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Set

<표2>는 19세기 후반 중일간의 강철제품 생산량13)을 비교한 것으로 1874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일본간의 강철제품 생산량의 격차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중국과 일

본간의 경제력 측면에서의 국력이 좁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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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중 국 일 본

1873 1991 1889

1874 2031 2283

1875 2031 1957

<표3> 19세기 후반 중일간 병력수 비교 

                                                                  (단위: 1천명)

연 도 중 국 일 본

1873 1000 40

1874 1000 41

1875 1000 41

1876 1000 37

1877 1000 38

1878 1000 43

1879 1000 44

1880 1000 45

1881 1000 46

1882 1000 47

1883 1000 48

1884 1000 48

1885 1000 52

1886 1000 56

1887 1000 62

1888 1000 62

1889 1000 69

1890 1000 71

1891 1000 89

1892 1000 79

1893 1000 71

1894 1000 83

1895 1000 207

1896 1000 103

1897 1000 132

 출 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Set

<표3>은 19세기 후반의 중일간의 병력수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일

본에 앞서긴 하지만 1894년 이래로 일본의 병력이 급속히 팽창하여 중일전쟁 직전인 1893

년까지 중일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4> 19세기 후반 중일간 국방비 지출 비교

                                                            (단위: 1천만 파운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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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2014 1611

1877 2104 1431

1878 2134 1423

1879 2120 1670

1880 2203 1786

1881 2390 1728

1882 2430 1809

1883 2470 2046

1884 2450 2120

1885 2490 1873

1886 2530 3109

1887 2590 3271

1888 2580 3238

1889 2580 3529

1890 2590 3905

1891 2690 3576

1892 2780 2496

1893 2782 2351

1894 2890 13167

1895 2992 11743

1896 2994 7398

1897 2660 11054

연 도 중 국 일 본 중-일 격차
1884 0.1621223 0.0206489 0.1414734
1885 0.1609649 0.0203826 0.1405823
1886 0.1603556 0.0215009 0.1388547
1887 0.1580128 0.0214944 0.1365184
1888 0.1563821 0.0208842 0.1354979
1889 0.1558969 0.0213665 0.1345304
1890 0.1556274 0.0213999 0.1342275
1891 0.1546924 0.0217306 0.1329618
1892 0.1546462 0.0204315 0.1342147

 출 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Set

<표4>는 19세기 후반 중일간의 국방비 지출을 나태낸 것으로 일본과 중국간의 국방비 지

출 격차가 줄어들고 오히려 일본이 중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표4>와 <표5>에

서 보듯이 군사력 측면에서 중․일간의 격차가 현격한 비율로 줄어들고 오히려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중일전쟁 직전의 CINC14) :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score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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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0.1539244 0.0197623 0.1341621
1894 0.1540882 0.0282584 0.1258298
1895 0.1521999 0.0312030 0.1209969

 출 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Set

<표5>는 중일간의 중일전쟁 직전의 CINC score15)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일간의 종

합적인 국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도국(중국)과 도전국(일본)간의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서 마침내 중일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를 세력전이 이론에 대입하면 주도국과 도전국 사이의 국력차이의 격

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 양국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정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중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18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중

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일본이 새로운 도전세력으로써 중국을 대신할 강자로 등장할 수 

있게끔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세력전이 이론에서 설명하는 위계질서의 와해에 따른 

주도국가와 도전세력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조건이 성립된 것이었다. 중일전쟁에서는 

일본이 먼저 도전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1894년의 전쟁은 레비(Jack S. Levy)등 일부 학자가 

제기하는 주도국가에 의한 예방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주도국가가 현상유

지를 위한 의지와 능력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전국가는 주도국가와의 갈등

에서 손해는 점점 줄어들고 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쟁을 먼저 

도발하는 결과를 낳는다.16)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전개되는 서구와의 군사적 충돌에

서 이렇다 할 승리를 얻지 못했고, 이는 도전세력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기존의 질서

를 유지할만한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1894년 7월 조선의 아산만에서 

시작된 전투는 일본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고, 곧 전투는 성환과 평양에서의 일본군의 

승리로 이어졌고, 결국 일본군은 압록강을 건너 랴오둥과 보하이 만 그리고 동중국해의 펑후

열도를 장악했다. 전쟁의 결과는 일본의 철저한 승리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전

쟁이 지역체계 내의 강대국 간에 국한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특히 영국의 개입을 내심 바랬던 중국의 기대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서구 열강은 조선의 

독립만 보장된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패권 다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다. 따라서 1894〜1895년의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역체계 수준으

로도 충분히 세력전이 이론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영국의 중재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일

본은 중국과의 결투가 일대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 판단은 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쟁의 결과 섬나라 일본은 더 이상 동북아

의 지역 강대국이 아니라 국제체계 수준에서의 명실상부한 강대국 지위에 올라섰다. 반면 중

국은 주도국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즉 동북아 지역체계의 위계질서가 바뀌었던 것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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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상황이 그 어느때 보다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동북아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동인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중일간의 도서영유권 분쟁이 자리잡고 있다.18)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영유권을 둘러싼 중․일간 대립은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상황에 있

으며 예측 불가능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중․일간의 잠재되어 있던 영토

분쟁이 지난 2012년 9월 10일 일본 내각이 센카쿠열도 5개 도서 가운데 3개를 국유화하기

로 결정하면서 표면화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등 

맞대응함으로써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페네타 국방장관이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방위공약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일본 편들어주기로 인해 중․일간 도서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19)

이러한 이유로 센카쿠 열도 분쟁이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력 충돌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996년 7월 일본 보수우익단체가 센카쿠열도에 등대를 세우고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자 

양국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우익 집단도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센카쿠열도에 상륙하였고 이 과정에서 홍콩 출신 청년 한명이 익사하기도 하였

다.20) 

1997년 4월에는 일본 오키나와현 의원이 센카쿠에 상륙하여 일장기를 꽂는 사건이 발생

하여 또 다시 분쟁화 되었으나 1997년 7월 중․일 동중국해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분쟁

이 확대되지 않고 소강국면에 접어 들었다.

2004년 3월에는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중국인 7명을 일본이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

데 중국은 자국민을 체포한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대한 확인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인 7명을 강제퇴거시킴으로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21)

2010년 9월에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선박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

시선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 해상보

안청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였고 이에 중국은 다섯 차례의 주중 일

본대사 소환과 항의, 8회의 성명 발표, 중국인의 일본 관광 억제, 중국내 일본기업의 사업인

가 지연 그리고 희토류의 대 일본 수출 금지 등 전방위적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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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이 중국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분쟁의 확대는 방지되었다. 이후 중국은 센카쿠열도

에 대한 법집행 강화 차원에서 어업행정선박을 이용하여 동 해역을 순찰하기 시작했다.22) 

2010년은 중국의 GDP가 일본을 앞선 해이다. 중국은 일본과의 벌어진 격차에 대한 자신

감으로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중국과의 GDP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에서 일본은 도전국가로써 2012년 9월의 분쟁은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 5개 도서 가운데 3개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되었다. 일본의 

국유화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9월 10일 센카쿠열도의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한편, 

11일에는 해양감시선 2척을 동 열도 인근 해역에 파견하였다. 9월 15일에는 중국에서 50여

개 도시에서 반일시위가 일어났고 산둥성, 칭다오 등지에서는 일본계 기업이 시위대의 공격

을 받았다.

2012년 9월 시작된 분쟁이 이전 분쟁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은 물리적 힘을 통한 시

위 및 위협이 빈도와 강도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2년 9월 

이후 중국 정부 선박이 30차례나 센카쿠열도 영해에 진입하였고 중국 전투기가 센카쿠열도 

영공을 5차례 진입하였으며 중국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전투기의 긴급출격 횟수도 

160여 차례에 달했다. 양국 선박간 물대포 충돌도 2차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중국함정이 

일본 함정을 사격관제용 레이저로 조준한 사건과 양국 전투기 수십대가 대치한 사건도 발생

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상훈련과 

동부연안에서의 육․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최근에는 중국 해군의 3개 함대에 속하는 함

정들이 센카쿠열도 무력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유사시 전 해군전력을 센카쿠에 집중 투입하겠

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과 미국도 중국을 겨냥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클레멘터 섬 

훈련장에서 섬 탈환을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강경대응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로 인해 중국견제를 위해 일본에 많은 힘을 실어 주게 되고 지역체계내에서 

일본과의 벌어진 격차를 국제체계인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격차가 좁혀지는 것에 대한 우려

로 인해 예방적 차원의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중국은 동중국해 상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간의 대립이 점차 ‘미국․일본 對 중

국’차원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전략을 끝내고 새로운 대외 전략 즉, ‘주동작위(主動作爲 :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3) 아시아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미 오바

마 행정부는 일본 아베신조 정권에 ‘중국견제’역할의 상당부분을 ‘아웃소싱’했다. 아베는 이

를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개진하며 중국의 심

기를 건드렸고, 중국은 전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대응한 것이다.24) 즉 미국이라는 디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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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파워인 국제체계의 간섭으로 도전국 일본이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중국은 일본의 추격을 예방하기 위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도전국 

일본은 국제체계인 미국을 이용하여 더욱 벌어지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중․일 긴장이 고조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보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내달 4일 NSC가 출범한다. 일본판 NSC에선 총리를 중

심으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4인 각료회의’가 안보․외교 문제를 협의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 대응한다. 연말엔 해병대 창설 등을 담은 ‘신방위대강’도 확정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등을 의식해 ‘신방위대강’에 주변 바다와 상공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

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중국과 영토갈등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문

제에 대해선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선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위하자 일본은 고무된 분위기다.25) 중국과 일본

과의 지역체계에서의 격차는 중국의 우세속에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제체계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주도국가에 비해 도전국의 지위에 머무는 것이 

사실이다. 국력면에서 월등한 주도국인 미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1위

의 지위를 누리는 미국에게 중국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지난 2013년 11

월 25일 괌의 미군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 2대의 동중국해 출격이다. 핵무장이 가능한 

전천후 전략 폭격기인 B-52는 곧바로 동중국해를 향해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동쪽 

200Km 지점 상공에서 남북 방향으로 훈련 비행을 한뒤 귀환했다. B-52가 비행한 지역은 

중국이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곳이다. 미국은 중국에 사전 통보없

이 훈련을 감행했다. 

미․중의 대립과 관련해 아직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기는 역부족인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으로 미국의 패권에 ‘정면 도전장’을 던질 의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6)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를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보낸 것은 중국과 일본이 영토갈등 중인 센카

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동맹국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27)으로 풀이된다. 

앞서 살펴본 중일간의 갈등양상이 전쟁으로 비화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세력전이이론의 

틀에 중일간의 국력비교를 통해 시도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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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1세기 중일간 GDP 비교 

단위: 10억 달러)

연 도 중 국 일 본

2000 1198 4731

2001 1324 4159

2002 1453 3980

2003 1640 4302 

2004 1931 4655

2005 2256 4571

2006 2712 4356

2007 3494 4356

2008 4519 4849

2009 4990 5035

2010 5930 5488

2011 7298 5869

2012 7991 5980

2013 8777 6060

 출 처 : IMF

<표6>은 2000년대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중․일간의 GDP를 비교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중국과 일본의 GDP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마침내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앞섰

다. 그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일본간의 GDP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7> 21세기 중일간 병력수 비교 

단위: 1천명)

연 도 중 국 일 본

2000 2810 237

2001 2310 240

2002 2270 240

2003 2250 240

2004 2252 239

2005 2255 239

2006 2255 260

2007 2255 240

 출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Set

<표7>은 2000대부터 2007년까지 중․일간의 병력수를 나타낸 것으로 양국간 격차가 좁혀

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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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1세기 중일간 국방비 지출 비교 

단위: 100만 달러 )

연 도 중 국 일 본
2000 33496 54785
2001 41176 55376
2002 47829 55938
2003 51955 56053
2004 57542 55541
2005 64726 55330
2006 76065 54637
2007 87730 53885
2008 96663 53159
2009 116666 54339
2010 121064 54641
2011 129272 54529
2012 157603 59242

 출 처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표8>은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중․일간의 국방비 지출을 비교한 것으로

 일본은 일정한 국방비 지출을 나타내나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

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2008-2012) 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10.3%에 달한다. 즉 국방비 지

출면에서 중․일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표9> 21세기 초 중일간CINC :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score 차이 

연 도 중 국 일 본 중-일 격차
2000 0.1557135 0.0545060 0.1012075
2001 0.1585387 0.0515532 0.1069855
2002 0.1673592 0.0512179 0.1161413
2003 0.1692473 0.0490876 0.1201597
2004 0.1825703 0.0473287 0.1352416
2005 0.1839221 0.0462466 0.1376755
2006 0.1902642 0.0441285 0.1461357
2007 0.1985779 0.0426745 0.1559034

 출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Set

<표9>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일간의 CINC격차28)를 보여주고 있다. 

중일간의 CINC격차는 2000년 들어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력전

이론에 따라 주도국(중국)과 도전국(일본)간의 국력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디폴트파워를 이용하여 다시금 벌어지는 중-일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론적 틀에 의해서 중-일간에 격차로 인해 동북아에서 

중일간의 파워게임은 전쟁으로 비화될 여지는 적다고 판단된다. 중일간에 동북아에서의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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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국이 2000년 들어 일본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도국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은 벌어지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추세이다. 이때 미국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본의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과 일본의 2000년 이후의 격차가 워낙 커서 이와 같

은 추세로는 중-일간의 국력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 세력전이 이론에 따른 주도

국과 도전국간의 국력격차의 확대로 인해 도전국이 주도국에 대항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미국이라는 디폴트파워 변수가 동북아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일간의 국력을 바탕으로 한 향후 갈등을 전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에 미국변수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도약을 이룩한 가운데 일본을 역전하기 전에 왜 일본에 대한 

전쟁을 왜 일으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세계1위인 국

제체계의 주도국이 동북아(지역체계)에 대한 간섭을 하였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21세기에 

현재 중-일의 국력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력전이이론에 따른 패권국(중국)과 도전국(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중일간의 파워게임은 전쟁으로 비화될 여지는 적다

고 전망된다. 

약 120여년전 일본은 중일전쟁(1894〜1895)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주도국인 중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는 도전국인 일본의 부상으로 동북아는 전쟁의 소용돌

이에 휘말렸다.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체계의 패권이 일본에게 향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일

본이 지역체계의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체계인 러시아의 간섭을 넘어서야했고 마침내 

러일전쟁의 승리로 확실한 지역내 주도국이 되었다.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마치 19세

기말의 상황과 유사하다. 

지난 10년간 중일양국은 커다란 파워시프트(power shift) 속에 있었는데, 중국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10년에 일본을 능가하여 세계 2위, 아시아 제1위의 경

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은 중일전쟁(1894〜1895)에서의 

패배로 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의 지위를 일본에게 넘겨준 이래 한 세기 여 만에 이루어진 성

취로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국력으로 평가하면 중국은 동북아의 패권국의 지위에 있

다. 일본은 다시 120여년 전의 도전국의 지위로 떨어져 동북아의 세력전이를 이루려는 시도

를 보이고 있다. 즉 2000년 들어 패권적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긴 일본은 다시금 주도국으로

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일간에 벌이는 파워게

임은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에 중국은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확장, 미

국의 일본에 對 중국 견제 역할 ‘아웃소싱’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른 집단적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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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국가안보회의 구성등은 중일간에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

킨다. 기존의 연구들이 직관에 의한 예측을 통해 중일간의 갈등을 분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는 19세기말의 중일전쟁이 발생한 원인을 구조적 차원인 세력전이현상으로 보고 중일간의 

국력격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21세기 중일간의 국력격차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

였다. 분석결과 19세기 말과 21세기 현재의 중일간의 국력격차는 완전히 상이한 양상을 보

인다. 세력전이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주도국과 도전국간의 국력격차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점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비추었을 때, 19세기에는 주도국(중국)과 

도전국(일본)간의 국력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1세기 현재는 중․일
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에 따른 패권국과 도

전국의 격차 증대로 인해 일본이 중국에 대항하여 극단적인 국지전을 벌이거나 전쟁으로 치

닫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국력 면에서 세계 1위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아시아로의 

중심축을 이동한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아직은 상당한 수준이기에 중

국이 섣불리 도전국으로써의 면모를 미국에 보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중일간의 파워게임에 관한 전망이기에 디폴트 파워인 미국의 변수는 차후 연구를 위해서 여

지를 남겨 놓도록 하겠다. 

동북아에서의 중일간의 파워게임에 대해서 이론적 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미래를 예

측하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우리에게도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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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김 상 은(경북대학교) ․ 엄 기 홍(경북대학교)**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

Ⅲ. 데이터와 통계모델

  1. 연구 범위 및 데이터 수집 방법 

  2. 변수 측정 방법

Ⅳ. 경험적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2. 득표율 증감에 대한 분석

  3. 재당선 여부에 대한 분석

  4. 득표율은 증가 그러나 재당선은 실패?

Ⅴ. 결론

<요   약>

본 논문은 과거 선거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권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선거경합도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경합도의 정치적 효

과를 측정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자들의 선거경합도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과 재당선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험적 분석

결과를 보면, 과거 선거의 높은 선거경합도는 현재 선거의 득표율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만, 재당선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선거가 치열할수록 현재 선

거의 득표율은 증가키지만, 재당선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 논문은 반응성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어: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경합도, 반응성, 재당선, 득표율, 19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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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필수적인 제도는 선거이다. 대통령선거, 국

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등 해방 이후 한국에는 크고 작은 선

거들이 수십 년 치러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지 않은 대표자를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킴으로써 유권자

의 주권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기능은 소위 반응성(responsiveness), 즉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에 대표자가 반응하여 유권자를 대표한

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전제인 반응성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한국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크게 후보자요인(인물

요인), 정당요인, 선거구 요인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최근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으로서 후보자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길승흠 1993; 문용직 1997; 한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8). 예를 들어 후보자요인이란 후보자개인의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

의 평가로서 발생하며 정당, 정책, 경제상황 등과 관련 없이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요인에 

의한 득표를 의미한다(Cain, Ferejohn, Fiorina 1987). 정당요인은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통해 강조되어 온 요인으로서, 이 행태는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

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이곤수·송건섭 2011). 선거구요인은 선거구 각각이 지니는 

개별적인 환경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를 의미한

다(황아란 1998; 문용직 1997). 선거경합도는 선거구 요인 중 단지 하나의 통제변수로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을 뿐,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 반응성이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발현되고 있는지를 검

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선거의 선거경합도가 현직 의원의 득표율과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을 뚫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되기 위하여, 해당 임기 동안 각고의 노력

을 다할 것이고, 결국 그 노력은 득표율 증가 그리고 재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한국 국회의원의 5분의 4 이상이 지역선거구를 대표하는 자(者)로 선출된다

는 점에서 그리고 반응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시사적,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현직의원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선거경합도와 득표율 및 재당선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선거경합도의 효과에 대

한 상반된 시각에 주목하여,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3절에서는 상반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및 통계기법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가설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제시함하

고자 한다. 끝으로 5절에서 경험적 발견을 의미하고, 이러한 발견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함의

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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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후보자요인, 정당요인, 그리고 선거구요인으로 정

리될 수 있다.1) 후보자요인이란 후보자 개인의 성격, 경력, 능력, 도덕성 등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재당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Cain at al. 1987; Norton and Wood 1993; 윤

종빈 2000; 한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8). 서구에서는 정당이나 이슈 중심의 투표 성

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한국 유

권자들이 이와 같은 후보자 요인에 근거하여 투표한다고 지적되고 있다(길승흠 1993; 한정

택 2007). 특히 당선경쟁이 치열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후보자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이갑윤·이현우 2000). 이러한 지적은 정당이 덜 발달

한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1997). 

둘째, 정당요인이란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준거로 투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의 비율에 따라 현직의원의 재당선이 좌우된다. 이와 같

은 요인은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화됨으로써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이곤수·송건섭 2011). 한국 선거에 있어서 정당요인에 기반을 둔 투표

행태는 지역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을 선호하고 그 결과 지

역별로 정당의 지지가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갑윤·박경미 2011). 14-16대 국회

의원선거를 분석한 이갑윤·이현우(2000)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세 번의 총선결과에서 정당

요인에 근거한 투표행태가 후보자요인에 근거한 투표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동윤(2012)은 이러한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부산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나타남으로써 지역주의 차원에서의 정당지지 구조가 점차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선거구요인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단위로서 선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선거구 단위의 속성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황아란 1998). 예를 

들어, 선거구가 도시인지 농촌인지의 여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인지의 여부(문용

직 1997), 현직 의원이 재출마한 선거구인지의 여부(황아란 1998) 그리고 선거구에서 주로 

선호되는 지역정당이 있는지의 여부 등 선거구 자체의 속성에 따라 현직의원의 재당선율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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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 중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후보자요인이며, 본 논문에서 주목

하고 있는 선거경합도 역시 후보자요인 중 하나이다. 선거경합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

면,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1> 선거경합도에 관한 기존 연구 

과거 선거 현재 선거 연구자

1. 선거경합도가 높을수록 득표율증가
Cain at al.(1987) Norton 

and Wood(1993), Park(1988), 
윤종빈(2007)

2. 선거경합도가 높을수록 재선실패
한정택(2007)

엄기홍(2012)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경합도의 영향력에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과거 선거, 특히 바로 전의 선거가 치열한 선거일수록, 현재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증가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에 주목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일수록, 즉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일수록 임기 동안 지

역구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의정활동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 증가와 재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인·페레존·피오리나는 『The Personal Vote』에서 1980년대 영국과 미국 

의회의원들과 지역구민들 간의 연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였다(Cain at al. 1987). 

그들은 의원의 선수와 상관없이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득표율 차이(the previous 

electoral margin)가 적었던 현직 의원일수록 지역구민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이러한 노

력이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들이 후보

자의 개인적 요인에 근거한 투표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 이유는 1950년대부

터 미국 선거에서 분할투표(split-voting)가 증대하고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약해졌기 때

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현직의원이 득표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개인 득표

(personal vote)에 주목하고, 이의 결과 지역구활동에 더 매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 두 국가 모두 현직의원의 재당선을 위해 지역구 활동이 가장 중요하며, 이 지역구 활동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전 선거에서의 차점자와의 득표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현직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 대해 연구한 노튼과 우드(Norton and Wood 1993) 역시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득표율 차이가 현직의원의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 외 동료들과 달리 ‘경력 단계(선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다. 즉, 과거 선거에서의 경합도가 낮아 의석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에도, 초선의원은 여전이 왕성한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찬욱과 윤종빈도 위의 연구들과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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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 한다(Park 1988; 윤종빈 2000 그리고 2006). 박찬욱은 1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도 과거 선거에서 2등과의 득표 차이가 작았던 의원일수록 

재선이 불확실함을 인지하여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초선의원일수

록 지역구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다선 의원의 경우 의석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느껴 지역구 활동에 관한 동기가 크지 않음을 발견하였다(Park 1988). 윤종

빈은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지난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선거경합 정도가 치열했던 현직 의원일수록 지역

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의원의 선수에 따라 지역구 활동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3선 

의원이 되는 것은 일종의 ‘경력 전환의 순간’으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3선이 되는 순간부터 

지역구활동의 비중이 낮아지고 당과 의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다(윤종빈 2000 그리고 2006). 또한 윤종빈은 16대 총선의 현직의원의 지지에 관한 연

구에서 직전 선거에서의 차점자와의 득표차가 작을수록(즉, 선거경합도가 높을수록) 다음 선

거에서 득표율 증가가 있음을 밝혔는데, 차순위 후보자와의 득표율 10%의 차이는 다음 선거

에서 3.4%의 득표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윤종빈 2002).

그러나 일단의 연구들은 이와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정택(2007)과 엄

기홍(2012)의 연구는 과거 선거에서 쉽게 승리했던 국회의원일수록 현재 선거에서 재당선될 

확률이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택은 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와 득표차이가 커서 쉽게 당선된 현직 의원이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수는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한정택 2007). 한편, 엄기홍의 연구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직의원일수록 

도전자에 비해 정치자금을 더욱 모금하였고, 이의 결과 현직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당선 가능성은 선거경합도 변수로서 측정되었는데,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정치후원금이 그렇지 않은 도전자에 비해 더 많이 전달되었고 

현재 선거에 재출마했을 경우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엄기홍 2012).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과거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든지, 경쟁

이 낮아 쉽게 당선된 국회의원이든지, 선거경합도 자체는 현재 선거에서의 재당선 혹은 득표

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선거경합도가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아니면 재당선의 확

률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이와 같은 상

반된 시각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1. 직전선거에서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은 다음선거에서 득표율이 증가할 것

이다. 

가설2. 직전선거에서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은 다음선거에서 재당선에 실패할 확

률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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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 선거에서의 선거 경합도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 변화와 재당선

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는 기존문헌을 통해 선거경합도의 

상이한 효과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가설을 수립하였고, 본 절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와 통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단위에서의 선거경쟁을 

거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중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한 

109명 현직 국회의원이 분석대상이 된다3). 이에 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의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의 

‘국회의원 현황’을 통해 획득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출마한 국회의원들의 득표율 증감과 재당선여부이다. 즉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로 당선된 국회의원 들 중 2012년 선거에 재출마한 국회의원들

이 직전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과 차기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를 말한다. 득표율의 

측정은 총 유효투표수 중에 해당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수의 퍼센트이다. 또한 재당선여부는 

재출마한 현직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는지의 여부이며, 성공한 경우 1로 낙선한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2) 독립 변수 

본 논문의 독립변수는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이다. 19대 선거에서 재당선된 국회의

원들의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될 당시의 선거경합도의 여부에 따라 득표율 증감과 재당

선 여부가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으로 선거경합도에 대한 측정은 주의를 요한다. 

선거경합도를 추정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55-60퍼센트의 득표율로서 선출되었다면 그 선거구는 경합선거구(marginal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  111

seat)이며, 당선된 현직의원은 근소한 차이로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Jacobson 

1987). 그러나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간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경쟁이므로 

다당적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나 이합집산 등 불안정한 정당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과 같은 경우는 선거구의 경쟁 수준을 정할 때 주의를 요해야 한다(황아란 1998). 선거경합

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수화했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표 1> 선거경합도 측정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

연구자 선거경합도 측정 방식

케인·페레존·피오리나(1987), 

박찬욱(1988), 노튼과 우드(1993), 

지병문·김용철(2003), 윤종빈(2006), 

엄기홍(2012)

위당선자 득표율 위후보자득표율

한정택(2007) 당선자의득표율
차점자의득표율

김지윤(2010) 위승자득표율위후보득표율
위승자득표율위후보득표율

황아란(2011) 위당선자 위후보자의득표수
위당선자위후보자의득표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경합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공통된 방식이 존재하고는 있

지 않지만, 상당수의 연구들이 1위 당선자와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을 제함으로서 경합도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아란(2011)은 1-2위 간 득표율의 차이가 동일하더라도 후보 득

표율에 따라 당선경쟁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상위 두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55%, 45%인 경우와 각각 25%, 15%일 때, 두 경우의 득표율 차이는 10%로 동일하지

만, 전자가 후자보다 당선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황아란 2011b). 황아란의 방

식은 ‘선거구 내 출마 후보자의 수’에 따라 득표율이 변화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황아란의 연구에 제시된 바와 같이, 1-2위 득표율 차이를 통한 측정방식과 [1-(1

위-2위득표수)/(1위+2위득표수)]의 측정방식을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둘 

간의 상관계수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제의 효과오 보다 엄

밀한 측면의 경합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선거구에서 1위로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율과 2위 

후보자의 득표율 간의 차이로서 선거경합도를 정의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1) 지역주의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한국 국회의원선거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주의

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색채가 짙은 곳일수록 직전선거에서의 선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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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가 낮고 득표율/재당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지역주의의 이러한 영향력

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을 2로 코딩하고(대구, 경북, 광주, 전남), 비교적 

약한 지역주의 지역은 1로(부산, 경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코딩했다4). 그리고 특정 정

당의 영향력이 독점적이지 않는 지역, 즉 지역주의적 색채가 미약한 지역(서울, 경기, 제주)

은 0으로 코딩하여 분류했다. 

(2) 선수

선거경합도가 득표율/재당선에 영향을 준다면, 국회의원들의 선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초선의원들의 

부상효과(sophomore surge)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

하다시피, 부상효과란 초선의원이 재선을 추구할 때, 그들의 득표율 증가가 다선의원들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초선의원들이 최초로 

당선됐을 시 개인지지 투표(personal vote)를 확보하기 위해 다선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역구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윤종빈 2001). 둘째, 

국회의원의 인지도 효과에는 한계효과가 있으므로 선수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초선의원이 재선에 출마한 경우가 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이현우·이상

현 2010). 

(3) 출마 후보자 수

선거경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전체 후보자의 수를 통

제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수가 증가할수록 1-2위 후보자들의 경합도와 종속변수인 득표율/

재당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경합

도 측정을 황아란(2011a)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전체 후보자수가 선거경합도 측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한다.  

(4) 지역구변경 및 당적변경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와 득표율/재당선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선

거를 치른 해당 국회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제3의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전 선

거와 다음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재당선됐거나 지역구를 바

꿔서 재당선된 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국회의원이 같은 소속 정당이나 지

역구에서 출마했을지라도 해당 지역구가 인접한 다른 지역구와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5). 본 논문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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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폐합이 진행되었던 13곳의 지역구, 18대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19대 때 정당소

속으로 재출마한 지역구(3명), 18대에는 정당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19대 때 무소

속으로 재출마한 지역구(14명), 그리고 지역구를 바꾸어 출마한 경우(2명)를 제외했다6). 

이상의 논의는 공식 1)과 공식 2)로 정리될 수 있다. 

득표율증감  선거경합도 지역주의 선거경합도지역주의선수 

공식 1)

재당선  선거경합도 지역주의 선거경합도지역주의선수 

공식 2)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공식 1)과 공식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득표율 증감과 재당

선 여부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선거경합도이다. β는 각 변수에 대한 기울기 계수이다. i는 

분석수준인 국회의원을 의미하며, ε는 교란요인(disturbance term)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전통적 회귀분석모델(Classical Linear Regression model)이며, 계수에 대한 측정

방식은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이다. 

(1) 선거경합도

본 논문의 목적은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재당선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거경합도의 수준을 파악

하는 것이 주요하리라 본다. 선거경합도 변수는 0-1값으로서 0의 값에 가까울수록 선거경쟁

이 치열하지 않으며, 1의 값에 가까울수록 선거경쟁이 치열한 것을 의미한다. <표 2>에 제시

된 바와 같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경합도는 전국적으로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선거경합도는 0.7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21이었다.  

<표 2>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경합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선거경합도 0.76 0.21 0.13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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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합도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면, <표 3>와 같다. 전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55%이상이 0.7이 넘는 비교적 높은 선거경합도, 즉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절반 이상의 지역구에서 1위 당선자와 2위 후보자

와의 선거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편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선거 경쟁이 비교적 치열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정도인 0.4미만의 경우 전체의 10%가량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

회의원 당선자가 2위 후보자를 수월하게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사실상 소수에 불

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경합도 분포

선거경합도 빈도 비율 누적

0.9미만-0.8이상 40 36.70% 36.70%

0.8미만-0.7이상 20 18.35% 55.05%

0.7미만-0.6이상 20 18.35% 73.40%

0.6미만-0.5이상 10 9.17% 82.57%

0.5미만-0.4이상 5 4.59% 87.17%

0.4미만-0.3이상 4 3.67% 90.84%

0.3미만-0.2이상 4 3.67% 94.51%

0.2미만-0.1이상 4 3.67% 98.18%

0.1이하 2 1.82% 100.00%

소계 109 100%

(2) 선수

선수에 따른 선거경합도 분포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초선 국회의원들의 

선거경합도는 평균 0.83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왔고, 다선 국회의원(2선 이상)들의 선거경합

도는 평균 0.73으로서 초선의원들의 것보다 약 0.1가량 낮은 수치였다. 이는 국회의원에 처

음 당선된 의원일수록 치열한 선거경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음을 보여주며, 이들이 초선의

원을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선거경쟁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참고로 5선과 6선의 경우 

다선의원의 선거경합도 평균계산에서 제외하였는데, 5선은 해당의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고, 6선은 단 1명으로서 극단적 값으로서 여겨질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표 4> 18대 국회의원의 선수별 선거경합도 분포

선수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선거경합도 평균 0.83 0.75 0.67 0.78 - 0.87

표준편차 0.13 0.24 0.25 0.17 - 0.86

N 32 51 20 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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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의 

지역에 따라서 선거경합도가 어느 정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표 5>는 선거구

가 지역주의 지역에 있을 경우,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

역주의가 강한 지역인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선거경쟁의 정도가 0.52로 나타났

다. 지역주의가 비교적 약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 부산·경남, 전북, 대전·충남·충북에서는 평

균이 0.71로서 강한 지역주의 지역보다 선거경쟁의 정도가 0.19가량 높았다. 끝으로 지역주

의가 미약한 지역인 서울·경기, 제주의 경우에는 선거경합도가 0.87로 나타났다. 즉, 지역주

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일수록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며, 반

대로 서울·경기와 같이 지역주의적 색채가 미약한 지역은 팽팽한 경쟁을 통해 선출되는 경향

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지역주의와 선거경합도

지역주의 선거경합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주의 강한 지역 0.52 0.30 0.13 0.96

지역주의 약한 지역 0.71 0.19 0.30 1.00

지역주의 없는 지역 0.87 0.10 0.61 1.00

선거경합도는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만약 선거경합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면, 가설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경합이 치열했던 선거구일수록 득표율이 증가하고 

있을까? 선거경합도와 득표율 간의 분석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1은 선거경합도와 

득표율 증감만을 분석한 결과이고, 모델 2는 선수와 지역주의 지역이 통제된 상태의 분석이

다. 모델 3은 모델 2에 선거경합도와 지역주의 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를 확인하

기 위한 모델이다.  

<표 6>의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선거경합도 변수의 기울기 계수는 0.31이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처럼 직전 선거에서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은 현재 선거에서 득표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효과는 국회의원의 선수 혹은 지역주의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득표율증감 회귀분석에서 지역주의 변수와 선수를 삽입하여 선거경합도와 

득표율증감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하는지 분석했다. 

<표 6> 모델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새로이 삽입된 두 개의 통제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미

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통계적 관계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이야기하면 국회

의원의 선거경합도가 통제된 상태에서 지역주의라는 변수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국

회의원이 당선된 횟수인 선수 역시 득표율 증감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선거경합도가 지역주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득표율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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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선거경합도 -5.21***
(1.70)

-4.70***
(1.85)

-4.94*
(2.73)

선수 -0.36
(0.24)

-0.36
(0.24)

지역주의 0.33
(0.39)

0.09
(2.03)

선거경합도*지역주의 0.30
(2.38)

절편 5.11 4.59 4.81
N 109 109 109

LR CHI2 14.54 15.38 15.40

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는 모델 3에 제시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호작용에 대한 검증은 교호변수만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호변수와 이의 

원변수, 즉 선거경합도와 선거경합도*지역주의 변수를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Brambor, 

Clark and Golder 2006). 모델 3의 선거경합도와 선거경합도*지역주의 변수를 결합 F검정

(joint F test)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일수록 선거경합도가 득표율 증

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주의가 없는 지역이거나 약한 지역의 

경우 이전 선거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의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강한 지역주의 지

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득표율 증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선거경합도 0.31***
(0.05)

0.34***
(0.06)

0.30***
(0.11)

선수 -0.01
(0.01)

-0.01
(0.01)

지역주의 0.19
(0.02)

-0.01
(0.06)

선거경합도*지역주의 0.04***
(0.07)

절편 -0.27
(0.04)***

-0.29
(0.06)**

-0.25
(0.10)

N 109 109 109

R² 0.28 0.29 0.29

*: p<0.10, **: p<0.05, ***: p<0.01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인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는 현재 선거의 득표율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선거경합도의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재

당선으로도 이어지는가, 아니면 한정택(2007)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재당선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가? 이에 대한 분석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재당선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 p<0.10, **: p<0.05, ***: p<0.01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  117

<표 7>은 직전 선거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현재 선거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6>과 같이, <표 7>은 선거경합도와 재당선 간의 관계(모델 1), 선수와 

지역주의를 통제한 모델(모델 2), 선거경합도와 지역주의 간의 교호작용을 분석한 모델(모델 

3)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모델에 있어서 선거경합도는 현직의원의 재당선에는 영향

을 주고 있었지만, <표 6>과는 달리 당선 확률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8대 국

회의원선거에서 치열한 선거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일수록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

당선에 실패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증가시키지만, 

재당선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자칫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대립가설(가설 1과 가설 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정리하면,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을수록 현재 선거에서

의 득표율은 증가하지만, 재당선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선거경합도가 치열했던 경우와 치열하

지 않았던 경우의 두 부류로 나누어, 각각의 득표율 증감 정도와 재당선 정도를 계산하였다. 

구분의 기준은 선거경합도 0.9인데, 이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국의 선거경합도 평균

이 0.76(표준편차 ±0.21)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0.9이상을 선거 경쟁이 치열한 정도의 수치

로 하였다.7).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

원들의 경우, 19대 선거에서 1.76% 가량의 득표율이 증가했다. 한편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경우 6% 가량의 득표율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8> 선거경합도의 강도에 따른 득표율 증감 추이

직전 선거
득표율평균(18대)

현재 선거
득표율증감(19대)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
(선거경합도 0.9이상)

49%
(37-61%)

+1.76%
(39-63%)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선거경합도 0.9미만)

52.50%
(42-52%)

-6%
(36-56%)

(괄호 안은 신뢰구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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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선거경쟁이 치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의 재당선 여부의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전 선거에서 선거경

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경우, 재당선에 성공할 확률이 평균 81.16%이었다. 이는 

경쟁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렀던 국회의원일수록 다음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재선에 성공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 

현재 선거에서 재당선에 성공할 확률은 52.50%에 불과했다. 

<표 9> 선거경합도의 강도에 따른 재당선여부 

재당선 성공 재당선 실패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
(선거경합도 0.9이상)

52.50%
(21)

47.50%
(19)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선거경합도 0.9미만)

81.16%
(56)

18.84%
(13)

(괄호 안은 사례 수)

이와 같은 발견을 요약하면,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와 아닌 경우로 양분했을 때,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았을수록, 현재 선거에서 득표율도 증가하고(+1.76%), 재당선에 

성공할 확률은 비교적 낮은 것(52.5%)을 알 수 있다. 달리 이야기 하면, 선거경쟁이 치열하

지 않아 쉽게 당선된 국회의원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은 감소하지만, 당선에 실패할 정

도의 수준까지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선거경쟁이 치열해서 가까스로 당선된 국

회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 증가는 이루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선거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와 현재 선거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선거경합도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재당선

여부와 득표율 증가라는 두 변수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았을수록, 현재 선거의 득표율이 증가함을 밝혀냈다. 또한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았을수록, 현재 선거의 재당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점도 아

울러 밝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를 통해 대립된다고 여겼던 두 범주의 이론들이 

사실상 모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견은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현

재 선거에서의 득표율 증가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것이 재당선에 성공할 만

큼 강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득표율과 재

당선이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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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발견은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기능하고 있지만, 

제한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이자 의정활동에 대한 

동기로서 간주할 수 있는 선거경합도가 득표율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대의제 민

주주주의가 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경합이 치열하

지 않은 지역은 이러한 민의가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위 지역주의 

지역은 선거경합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유권자의 주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선거경합도가 국회의원들의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커다란 학문적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

문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선거경합도와 선거결과라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짓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수준 높은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

원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활동 및 의정 활동을 보다 더 충실히 수

행하게끔 만드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구민들의 공정한 한 표가 선거과

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의 연구는 선거경

합도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이 되어

야 할 것이며, 본 논문은 그 연구를 위한 시발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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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요   약>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한미 FTA 사례를 통해 여론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여론 형성의 조건이 되는 개인들 태도의 세 가지 차원-개인

적 차원, 집단적 차원, 국가적 차원-을 발전시켜 일반 개인들의 한미 FTA 지지에 근원이 되는 요

인을 밝히고자 한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을 테스트한 결과 

일반 개인들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 여부는 개인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가치, 이해관계, 이념이 

한미 FTA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일체감과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한미 FTA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의 대

외정책 추진에 있어 일반 개인들의 특정 대외정책 선호에 대한 결정 요인을 알게 해줌으로써 국민

적 지지 조성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2011년 11월 비준안의 국회 통과

로 지금까지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기까지 4년 5개월

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칠레의 FTA나 한국-EU FTA가 비준까지 1-2년 또는 1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하면 한미 FTA는 많은 시간과 비준에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미 FTA협상이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당사국 간의 협상이 쉽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정치적 행위자들과 여론, 이익집단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기 때

문이다(정원칠 2011). 특히 한미 FTA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다른 국가와의 FTA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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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정에서 나타난 반응과 달리 대규모의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갈등 표출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FTA와 같은 대외정책의 경우에는 국내행위자들이  이익 관철

을 위해 개방의 정도나 보상과 같은 협상의 내용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FTA 협상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미 FTA보다 한국-EU FTA의 

개방 정도가 컸음에도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한국-EU FTA 협상 때와 비교가 되

지 않을 만큼 뜨거웠고 갈등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한미 FTA에 나타난 국민적 반

응이 반드시 일반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과 같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에 따른 선호로 표출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

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 자체가 여러 복잡한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

한다. 이 논문은 한미 FTA에 나타난 여론의 형성 요인에 주목하여 일반 한국 시민들의 대외

정책 인식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의 FTA협상은 한국의 입장에서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최대 교역국으로서 큰 경제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정책이었다

(김현종 2010).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작용

하는 여러 요인들을 밝혀내어 협상에서 유리한 전략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FTA를 포함한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

적 지지의 부재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본 연구는 국내 개인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일반적인 여론 형성과정을 파악하고, 대외정책

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구체적 정책선호의 결정요인을 찾아냄으로써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외정책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개인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지

지나 특정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외

정책인식과 대외정책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기존 이론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가설과 모델의 수립, 변수 

측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경험적 

결과에 대한 요약 및 함의를 제시한다.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여론 외에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

러므로 여론과 FTA 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FTA와 같은 대외정책 인식이나 결정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대외정책 관련 이론은 1950년대 중반까지 현실주의 전통이 지배적이었다. 현실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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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대외정책결정과정을 보는 시각은 국가만을 유일한 행위자로 보고 대외정책결정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또한 대외정책결정에 국가를 대신해 행동하는 정부를 통합된 합리적 행

위자로 취급하며 정부의 선택 기준이 국가이익에 의해서만 설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정

치 분야의 다양한 연구 방법이 도입되면서 현실주의 이론은 비판받기 시작했다. 

이후에 나타난 대외정책 결정 이론들은 현실주의적인 시각과는 달리 과정을 중시하며 정

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외정책들이 추구

하는 국가이익이라는 것도 국내정치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1960년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하나인 연계정치이론(linkage politics theory)은 현실주의

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분을 비판하며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 주목하였다

(Rosenau 1966). 로즈노(James N. Rosenau)는 특히 국내시스템에서의 행위자, 태도, 기

구, 과정의 4가지 행위 제도적 차원을 하위차원의 24개 요인으로 재분류하였고 다시 이것들

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환경적 요소로 접속 환경, 지역 환경, 냉전 환경, 인종적 환경, 자

원 환경, 조직 환경을 고려하였다. 로즈노는 제도적 차원, 하위차원, 환경적 차원을 종합하여 

상호 긴밀한 연계분석틀을 만들었고,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Rosenau 1969). 여기서 더 나아가 퍼트남(Robert Putnam)(1988)에 따르면 대

외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국내적 수준

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더 완벽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대외정책 

결정과정은 두 가지의 수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양면게임이라는 것

이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가 간의 잠정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이 나타나고 국내적 수준에서

는 그 잠정적인 합의안의 비준 여부를 두고 내부 구성원들이 벌이는 협상이 나타난다. 이 때 

양면게임 논리에 의하면 특정한 대외정책 결정은 윈셋(win-set)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1) 

퍼트남(1988)에 따르면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 및 제휴관계, 

국내제도, 국제교섭에 임하는 행위자의 전략이다

로즈노(1971)의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 대외정책결정 요인들로 제시된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계의 다섯 가지 독립변수들에 주목하면서, 윗코프, 존스, 케글리(Eugene R. 

Wittkopf, Christopher M. Jones, and Charles W. Kegley)(2007)는 인과관계의 깔때기 

모델(funnel of causality model)을 발전시킨다. 이 모델에 따르면, 로즈노처럼 대외정책 

결정 요인으로 먼저 다섯 가지 변수들을 설정한다. 그 변수들은 미국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 

국가통합이나 지배구조, 산업화 정도와 같은 국가의 사회적 환경,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구조,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특성이다. 여기서 이 다섯 가지 변수들은 각

각의 순서로 단계를 형성하며 어떤 대외정책의 투입이 이루어지면 그 투입된 대외정책 이슈

는 마치 깔때기처럼 각 다섯 변수의 단계를 거쳐 여과되면서 특정 대외정책 결정으로 나타

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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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위에서 열거한 대외정책 이론들 모두 대외정책결정에 있어 외부적 환경뿐만 아

니라 내부의 다차원적 요소들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대외정책결정 과정에는 국내정치의 다양한 행위자들, 즉 제도적 요인, 

이익집단, 지배연합, 정치적 지도자나 관련 행위자, 여론 등이 상호 연계가 되어 그 영향력

을 행사한다(Katzenstein 1978; Milner 1997; Hudson 2007; Park 2011). 이익집단들은 

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치가와 접촉, 로비, 정치적 연합 등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대외정

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Gourevitch 1978; McCormick 2012). 한편 사회계급, 정

당체계, 다양한 제도 안에서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적 중계자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지배연

합은 대외경제정책 결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Katzenstein 

1978). 국내집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나 정치인들과 같은 관련 행위자의 역할도 중요

하다(Milner 1997; Hudson 2007). 또한 국내적인 환경의 조건 하에서 여론 역시도 대외정

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Park 2011). 여론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험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Hartley and Russett 1992; Holsti 1996; Jacobs and Shapiro 2002; Richard 

2011, etc.). 선행연구들이 여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나 정치행위자 

등의 당사자들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정과정에 반영해

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국내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그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론은 무시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대

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대외정책 사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FTA 협상과정에 주목하여 어떤 요인들이 FTA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차례다. 먼저 국내 행위자와 국내 제도가 FTA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을 살펴보자(유현석 2002; 이승주 2010). 국내 행위자는 정부, 의회, 정당, 정치인, 이

익집단,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는 대외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적 또는 국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국내 행위자들의 이익 역시 타협

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이익집단

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의 국내집단들은 최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최

태욱 2006; 최영종 2010).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내행위자들은 정책연합을 형

성하기도 한다(조화순·이덕영 2013). 국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체제의 형태나 정치제도

의 차이, 정책결정의 구조, 비준 절차와 같은 국제협상의 국내 구조가 중요하다. 한편 한미 

FTA 체결 요인으로 국내 정치적 요인보다 국내외 경제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김관옥 

2011). 그리고 국내 행위자와 국내 제도 이외에도 환경적인 요인, 즉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가적 차원의 위기의식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 역시 한미 FTA지지 여부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유현석 2002). 

FTA가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태도는 중요하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FTA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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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최승환 2012). 이 논문은 FTA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국민적 지지라

는 여론에 초점을 두고, 여론이 한미 FTA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개인들은 한미 FTA에 대한 특정한 태도나 지지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는 정책의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다(Erikson, Mackuen and Stimson 1993). 국민적 지지를 통해 국민들은 사회적 요

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통해 정책의 안

정적인 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발판으로도 삼게 된다. 이는 국

내정책뿐만 대외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결정 과정에서는 국민적 지지의 부재로 협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유동적으로 변

화하는 국민적 지지에 따라 혼란을 겪기도 했다. 결국 한미 FTA는 국회비준을 통과할 수 있

었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의 변화로 인해 정부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에 참여하

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소모적인 면이 많았다. 국민적 지지가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만큼 

정부는 1차에서 7차까지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 FTA 홍보를 전담하

는 기획단을 만들기도 하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자들과 대면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

고,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펼치기도 하며, 정책추진에 따른 피해 집단에 대한 보상정책을 추

진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 사안 중 주요 

정책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좌절되거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무엇이 국민적 지지 형성의 기반이 되

는 것일까?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대외정책 결정에 미치는 한 요인으로 여론(국민적 지지) 및 여론의 

형성에 어떻게 주목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일반 시민들의 이념적인 성향에 주목하는 연구

에 따르면, 한국처럼 이념적 대립이 심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이념의 표출이 가치 충돌을 수

반하며, 특정 가치에 따른 신념에 의존해서 한미 FTA 지지가 결정된다고 한다(최영종 

2010). 이념이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중간 매개변수로 이념에 기반한 소속집

단, 정당일체감에 주목하여 이 매개변수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현우 2005). 한편 일반 시민들은 이념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국가 또는 상대국에 대한 

신뢰여부에 따라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기도 한다(김성수 2011). 그리고 상대 국가

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은 하나의 국가이미지를 형성하여 개인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Herrmann 1997;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아이디어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외정책에 대한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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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정서가 공공의 정서로 나타나게 된 것은 새로운 이슈의 등장 및 정책연합과 함

께 아이디어의 성격변화에 있다고 본다.2) 또 대외정책에 대한 선호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

은 개인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과 같

은 집합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연구도 있다(김미경 2011). 대외정책에 관한 국민적 지지는 현

재 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기도 한다(유현석 2002). 이는 환경

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국가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인식, 또는 변화하는 국내외

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상의 많은 연구들은 정치심리학 이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정치심리학 이론에

서 주장하는 개인들의 태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념, 성향, 가치, 신뢰, 이미지 등)에 

주목을 하면서 이 요소들의 대외 정치적 선호와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심리학에 따르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선호는 일반 개인들의 인지구조로서의 신념체

계에 의해 결정된다(Converse 1964). 이 신념체계에서 개인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틀이

나 스펙트럼을 통해 정치적 판단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또 복잡한 정치적 이슈와 대상에 

대해 개인들이 힘든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정치적 판단이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

주는 도구로서 정치학자들은 스키마(schema)에 주목하기도 한다. 여기서 스키마는 특정 신

념체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스키마는 개인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들의 기억구조

로서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Conover and Feldman 1984; 이소영 2009). 

개인들은 스키마를 활용하여 정치적 정보를 재구성하고, 복잡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일관적

인 반응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스키마를 활용한 정보인식의 재구성은 일반 개인들에게 

포괄적인 정보이해와 엄밀한 정보수집에 나설 필요를 없게 만든다. 인지적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정치적 관심이 낮은 일반 개인들에게 정보의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과 같은 휴

리스틱의 의존은 손쉬운 정치적 선호 형성을 가능해주기 때문이다(Chaiken, Liberman, 

and Eagly 1989). 개인들은 휴리스틱을 활용한 정보비용 절감을 통해 가장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Iyengar 1990; Popkin 

1991). 

이 논문은 정치심리학의 스키마 및 태도 구성 이론을 활용해 미시적 차원에서 한미 FTA

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과 여론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분석모델 설정을 시도한다. 박영환

(Park 2013)은 미국 시민들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시민들의 태도를 구성하는 휴리스틱 차원들을 정리하였다. 그 휴리스틱 차원들은 일반 개인

에게 주어진 가치, 소속집단에 대한 일체감, 정서적 판단, 정책에 대한 기대다. 구체적으로 

가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도 하며(류영옥 1991), 정치적 이슈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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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lvarez and Brehm 2002). 일반적으로 가치는 다양하지만(Rokeach 1973) 특정 가치

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이슈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하며, 하나의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

기를 지지하거나 판단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Goffman 1959). 한편 기존의 여론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일체감은 개인들의 정치적 대

상에 관한 태도와 선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Alvarez and Brehm 1985). 

개인들은 정당,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집단에 대한 일체감을 통해 이슈에 대한 

해석과 평가, 나아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다. 또 정서(감정)도 개인들의 인지적 구조

와 행위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Marcus and MacKeun 1993). 예를 들면 개인이 지니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 또는 친밀의 감정은 개인들이 대외정책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데 

한 요인이 된다. 정책에 대한 기대는 개인들의 정치적 판단을 위한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

다(Brewer and Steenbergen 2002).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로 결과되는 정책의 효과가 개

인들에게 긍정적이라 생각되면 개인들은 그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 시민들의 한미 FTA 지지에 대한 여

론 형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대외정책에 대한 일반 개인들의 이해도는 낮다. 왜냐하면 대외

정책 이슈에 대한 복잡성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 개인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

호 형성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정보비용 절감과 인지적 동기 결여의 극복

을 위해 휴리스틱에 의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정책선호의 기반이 되는 태도 형

성의 휴리스틱 차원을 이 논문에서는 심화, 발전시킨다. 한미 FTA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서 여론에 주목하여 여론을 구성하는 조건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부화 시켰다.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국가적 차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한 한

미 FTA의 국민적 지지의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개인적 차원에 이념, 가치, 감정, 기대, 집단

적 차원에서 정당경쟁, 지배연합, 소속 집단 일체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 한민족 정체성, 국제적 환경 등이 유의미한 변수들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 연구의 

성과물을 재정리하여 개인들의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형성된 정책선호가 한미 

FTA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림 1>에서 이런 

분석틀이 제시된다. 개인적 차원은 일반 개인들의 행위에 원천이 되는 신념체계나 감정과 관

련이 있다. 일반 개인들의 정치적 대상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이념 원칙, 사회경제적 지위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이해관계,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서적 요인, 정치적 효능

감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 수준에서 여론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적 차원은 많은 여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개인들의 정책 의견 형성은 집단에 대한 그들의 일체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

다. 특히 일반 개인들은 정당이나 이익단체가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를 보

고 그들의 정책 선호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휴리스틱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정보수요자로서 일반 개인들은 정치적 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이슈를 이해

하려는 동기가 결여된 탓에 그들이 일체감을 느끼는 특정 집단의 정책 입장으로부터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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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은 손쉽게 정책 선호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

로 국가적 차원은 일반 개인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의견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그들이 속한 국가 정체성으로부터 특정 정책 선호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1> 여론이 한미 FTA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틀

이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대상

으로 일반 개인들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는 과연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여론

적 측면, 특히 개인적 수준의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들의 행위

는 태도에 기초한다는 정치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박영환 2012), 개인들의 태도 형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각각의 차원들이 어떻게 FTA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모델이 제시된다:

한미지지  여자  연령  학력  소득  수도권 거주  농임어업 정책에 대한 기대
 이념  새누리당 호감도  민주통합당 호감도  시민단체 소속감
 미국에 대한 인식  한민족 정체성  

이 분석모델을 테스트하는데 이용되는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주관하고 

한국리서치에서 대면면접 조사를 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다. 2012년 5월 3일

에서 5월 21일까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통해 무작위추출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표본 크기는 2,047명이다. 이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물어보는 설문 

문항으로서 4점 척도(①매우 반대, ②반대, ③찬성, ④매우 찬성)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적 차

원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여자, 연령, 학력, 소득, 수도권 거주, 농/임/어업 종사자, 정치적 

효능감(5점 척도),3) 이념(11점 척도, 숫자가 높을수록 보수적)이다. 집단적 차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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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새누리당 호감도(0-100 점), 민주통합당 호감도(0-100점), 시민단체 소속감(4점 척도

로서 숫자가 높을수록 소속감의 정도가 강함)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는 미국에 대한 

인식과 한민족 정체성 변수가 포함된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설문 응답자들에게 미국이 포함

된 보기에 있는 국가들 중 어느 나라에 가장 가깝게 느끼는가를 물어본 문항(미국이라 대답

을 하면 1, 나머지 국가들을 대답하면 0)과 한미 동맹관계 강화에 대한 찬성/반대를 물어본 

문항을 결합하여 측정하였다(찬성이라 대답하면 1, 반대라 대답하면 0). 숫자가 높을수록 미

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한민족 정체성 변수는 한국의 

출생, 한국 국적, 한국 거주, 한국어, 한국 문화 및 전통, 한국의 정치제도 존중,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 한국인 조상 등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한 8개 문항을 결합하여 측정한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것임을 의미한다. 

위 분석모델을 테스트하는데 이용되는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서열척도(4점척도)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이 사용된다.

    

시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한

다. 일부 연구에서는 국민적 지지나 여론의 영향력에 주목을 하여 이것들이 한미 FTA 지지

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여론의 어떤 부분, 또는 국민적 지지의 어떤 요

소가 한미 FTA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일

반 개인들의 이념적 요소, 상이한 가치 충돌, 집단적 정체성, 이슈에 대한 개인적 선호,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한미 FTA 지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

분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여론을 형성하는 관련 변수들의 체계적인 포괄성이나 개인

적 수준과 관련한 변수들의 설정에 있어 깊이 있는 정치심리학적 설명이 빠진 채 분절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의 정책 

의견 형성에 근원이 되는 개인들의 태도에 주목을 하고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발

전시켜 관련 변수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정보비용 절감과 

인지적 동기 부여가 결여된 일반 개인들의 정책 선호 형성에 도움을 주는 휴리스틱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들에게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유도하게 해준다. 

<표 1>의 회귀분석 결과 이 논문이 주장하는 가설들이 대부분 지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개인들은 그들의 태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한미 FTA에 대한지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도권 거주자일수

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한미 FTA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찬성하였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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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한미 FTA를 유의미하게 반대하였다. 이런 결과는 우리들의 

일반 상식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면 값싼 농수산품

이 물밀 듯이 들어와 당장 타격을 받게 될 국민들이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은 지방에 있는 거주자들보다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분

들이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미 FTA에 찬성을 할 것이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국의 국내

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한미 FTA에 반대할 것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 가격

대, 품질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한미 FTA를 지지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적 차원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한미 FTA를 지지하

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기존 여론 연구에서 주장하는 일반 개인들의 정책 의견 형성은 집단에 대한 일체감

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에 대한 찬성으로 정책 입장

을 취하였고 민주통합당은 반대로 정책 입장을 정했던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의 FTA에 대한 

지지 여부는 복잡한 기준이나 정책적 요소들의 고려 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정당의 입장을 

따라 정책 선호를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민족 정체성의 변수는 유의미하게 한미 FTA 지지에 영향

을 미치지 못했지만 일반 개인들의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은 한미 FTA 찬성을 이끌어

내는데 유의미한 작용을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여론이나 국민적 지지가 한미 FTA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지

만 구체적으로 여론 형성이나 국민적 지지의 형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관한 분석은 간

과된 측면이 많았다. 이 논문에서 보여준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개인들의 대외정책에 대

한 선호는 그들의 태도를 구성하는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수준에서 정보지름길

(information shortcut)이라고 하는 단서를 이용하여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비용이 드는 정

보환경을 극복하여 유의미한 정책 선호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았다.  

<표 1> 순서로짓회귀분석: 여론 형성의 세 가지 차원이 한미 FTA 지지에 미친 영향력

회귀계수 표준오차
개인적 차원

여자 -.196* .091
연령 .113** .044
학력 .129 .086
소득 .139*** .037
수도권 거주 .249** .093
농/임/어업 -.672* .320
정책에 대한 기대 -.009 .052
이념 .105***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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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집단적 차원

새누리당 호감도 .012*** .002
민주통합당 호감도 -.012*** .002
시민단체 소속감 -.049 .099

국가적 차원
미국에 대한 인식 .269*** .067
한민족 정체성 -.007 .026
cut point 1 -.673 .401
cut point 2 1.791*** .406
cut point 3 4.963*** .424
n 1913
Log likelihood -1970.9353
LR-test 200.50***
Pseudo R² .0484

***p<.001, **p<.01, *p<.05, two-tailed test

종속변수: 한미 FTA 지지

한미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과 달리 비준에 이르기까지 국내적으로 많은 갈등

과 문제점을 낳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갈등이 노정된 한미 FTA 비준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의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의 출발은 한미 FTA 지

지를 둘러싼 양극화된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구체적인 요인에 의해 일반 개인들의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결정되는지에 관한 물음이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개인들의 

태도 형성 이론과 정치심리학 이론을 결합하여 여론 형성 조건의 분석틀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일반 개인들의 한미 FTA 지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일반 개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성별, 나이, 소득, 거주지, 직업에서 

비롯되는 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념 원칙에 의존하여 한미 FTA 찬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집단적 차원에서 일반 개인들은 스스로 많은 정보 획득의 노력없이 특

정 집단에 대한 호감도를 통해 손쉽게 대외정책에 대한 선호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

히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슈별로 극명히 대조되는 정책 입장을 취할 때가 있

으며, 상반되는 정치적 정보 제공의 노력으로 일반 개인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 여부를 

쉽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개인들의 특정 대외정책에 대

한 선호는 기존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대 국가의 이미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

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경험적 결과도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가진 개인들이수록 한

미 FTA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는 한국 정부나 정책결정자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각종 대외 협상

이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책결정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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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여론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대외정책 선호

의 결정 요인을 찾아내면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야 될지 알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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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추세는 전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예외적인 경향을 보인다. 허니문효

과(honeymoon effect)의 영향력이 사라진 취임 초기의 낮은 지지율은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런 예외적인 추세

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레토릭(rhetoric)의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에 주목을 한다. 통계 분석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요 사건들과 개인들의 경제적 

살림살이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의해서도 설명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이슈에 대한 강조와 

시민들의 경제 이슈에 대한 중요성의 결합이 예외적인 지지율 상승에 일정 부분 설명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첫 번째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했다.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1.6퍼센트의 득표율로 민주통합당의 

후보 문재인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과반수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대통령에게 지지도는 중요하다.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의 합법적 기반의 원천이기 때문이

다. 지지도는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추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임명권 행사, 주요 

정책 실현에 있어 의회나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Brace 

and Hinckley 1992; Canes-Wrone and Marchi 2002; Corley 2006; Lammers and 

Genovese 2000; Neustadt 1990; Newman 2002; Ostrom and Simon 1985; Roh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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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mon 1985; 가상준·노규형 2010; Neustadt 1990; Edwar and Wayne 1985; 

Kernell 1997; 이한수 2012). 이렇듯 지지도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한 필수불가

결한 정치적 자원이다.   

대통령 지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지도의 등락을 결정하는 요소들로 경제적 평가, 외

교적 성과, 정치적 의혹이나 특정 시점에서의 국내외적 사건들, 그리고 특정 정치적 환경과 

같은 변수들을 들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에 가장 근원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상황이

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호의적으로 인식할 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를 내리는 반면 현재 경제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

린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상황과 대통령 지지의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된다(가상준 2006; 

가상준·노규형 2010; 박영환 2013; 전용주 2006). 한편 매퀸(Michael B. MacKuen), 에릭

슨(Robert S. Erikson), 스팀슨(James A. Stimson)(1992)과 같은 학자들은 대통령의 지지

도를 결정하는 경제상황 변수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이 아닌 대중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경제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대통

령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외에 전쟁과 같은 외부의 위협 

또한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Muller 1970). 외부의 위협이 있을 경우 국민

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고 그러한 의지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기아래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이다.1) 예를 들면 9·11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표적이다. 9·11사태가 

일어난 직후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90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집효과에 의한 

지지율 상승은 위기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지지도의 지속기간이 

단기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요인으로 허니문효

과(honeymoon effect)를 들 수 있다. 대통령의 취임 초반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형

성되는 것은 허니문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임기 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으며 언론과 야당 또한 임기 초의 대통령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자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합되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니문 효과도 일

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시작되면서 

지지도는 하락한다.2)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가 점차 축

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3) 또 정치적 사건도 대통령 지지율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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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유치라든지 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우호적인 사건들은 지지

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스캔들이나 인사문제와 같은 부정적 사건들은 지지율

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상준 2006; 박영환 2013; 전용주 2006).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조성대·한귀영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박영환 2013). 대통령은 정책수행

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대국민들을 설득할 정치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

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국정수행 평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점

에서 대통령의 프라이밍 효과(priming effect)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4) 미국의 경우 이미 프라이밍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으며(Druckman and Holmes 

2004; Druckman et al. 2004; Iyengar and Kinder 1978; Iyengar et al. 1984; 

Kelleher and Wolak 2006), 한국의 경우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프라이밍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박영환 2013). 특히 박영환의 연구는 한국 정치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대

통령의 프라이밍 효과와 지지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는 시민들의 국정우선 과제와 관련한 데이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프라이밍 효과에 대한 완

벽한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논문은 보다 완벽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체

계적인 프라이밍 효과를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프라이밍 효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분석하려는 이 논문의 시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은 과반수 대통

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한 달 동안 40퍼센트 초반 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

였다. 즉, 허니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것

이 일반적인 대통령의 지지도의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오히려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예외적 현상을 이 논문은 대통령 레

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를 가지고 분석하려 한다.

기존 대통령 지지도 관련 이론에 따르면 임기 초반 대통령은 허니문 효과에 의해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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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을 획득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반 41퍼센트라는 역대 최저 지지율

을 기록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대통령의 허니문효과가 점점 줄어들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평균 60퍼센트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분석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

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자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이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라 평가한다. 한편 허니문 기간의 축소 원

인을 과거에 비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임기 초반

의 정책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 비판적 평가가 활발히 일어난 데서 찾기

도 한다(배종찬 2013). 그러나 가장 지배적인 분석은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박근혜 대

통령 임기 초반 계속된 인사 관련 이슈가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29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월 21일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 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사퇴,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사퇴 등 주요직 내정자들의 잇단 사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이 부각된 것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 

4월에 들어서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인다. 국기아래 결집효과가 나타났

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북한발 안보위기로 인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

위기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안정적 대처의 모습과 대화의 자세가 지지율 상승

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안정적 대처가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었고 대화의 자세로 인해 

진보층의 지지도 얻었다는 것이다. 5월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율은 방미를 기점으로 56퍼센트까지 상승한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6월에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결집효과는 단기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논란이 될 만한 굵직한 국정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한귀영 2013). 노무현, 이명박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는 임기 

초반 갈등적 요소가 큰 개혁 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취임 4개월 무렵 지지율이 80-90

퍼센트에서 20-30퍼센트대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개혁들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파의 형성을 막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허니문 효과가 사라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고 지지율은 중간을 찾아간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해서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적 위기관리 능력과 시민들로부터 한미·

한중 외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편 야권의 공

격에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시민들에게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읽혀지면서 소통부재가 오히려 지지율에 득이 되고 있는 상

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국정원 사건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안정감과 우파 

지도자 느낌을 주면서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정한울 2013). 반면 민주당

의 존재감 부족으로 인해 야당의 문제 제기가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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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을 기점으로 7퍼센트 급락한 

60퍼센트를 기록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민주당 대표 김한길의 3자 회담 결렬 등의 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하였다(한국일보 2013.10.30). 

한국갤럽 관계자 또한 한겨레신문(2013년 10월 25일자)을 통해 국정원의 5만여 건 트윗 문

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 등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

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은 대체로 이와 같은 일련의 특정 ‘사건’들

에 주목한다. 외교적 성과나 안보위기 등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대변인 사건과 인사문제, 국정원 문제 등의 부정적 사건은 반대의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은 야당의 무능과 실수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 관한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지지율의 일시적인 등락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임기 초반 낮은 지지율, 그 후 계속된 지지율 상승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지율의 설명

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외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설명은 다른 관

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지지도 연구는 당연히 대통령의 개인

적 측면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으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 정치적 관심이 낮고 복잡한 정책 현실에 대해 

손쉬운 정보 획득을 추구하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통령의 적극적 의제 설정 노력은 주어진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반 개인들은 대통령의 이런 노력으로 

특정 시점에서 어떤 국정 이슈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야 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평가할 

자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외적인 지지도의 패턴은 프라이밍 효과

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부분적인 프라이밍 효

과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갤럽에서 제공하는 시민들의 국정우선과제 데이터와 박근혜 대통령

의 이슈에 대한 언급이 담겨있는 대통령 국정 연설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자료 등을 결합

해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

국 대통령에게 대국민 설득과 의제 설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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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2013년 3월 셋째 주 – 11월 넷째 주)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은 의제 설정과 시민들의 설득에 있어 매

우 유용한 정치적 자원이다(Cohen 1995; Druckman and Holmes 2004). 대통령이 연설

을 통해 특정 이슈를 언급하고 시민들은 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들은 그 

이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이슈를 시민들이 지각하게 되고 중요한 현안

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박영환 20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전

략적으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이슈,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만한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시

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업무 평가에 대한 도구로 그 이슈를 선택하게 만들어 자신의 지지율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이다(박영환 2013). 대통령이 교육 정책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시민들

에게 교육 정책에 관한 이슈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교

육 정책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고 결국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대

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의 미국 양원합동연설은 대통령 레

토릭의 프라이밍 효과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다(Druckman and Holmes 2004). 부시는 안

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하였다. 부시가 다른 이슈에 비

해 안보 이슈에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었기 때문에 부시는 그 이슈를 반복, 강조할 

전략적 유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결국 높은 지지율로 보상 받았다. 

프라이밍 효과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시민들의 이슈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여부다. 대통령의 특정 이슈에 대한 강조와 반복은 시민들로 하여금 해당 이슈의 중

요성을 깨닫게 하고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고 인식하게 만들 때, 프라이밍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계속해서 복지 이슈를 강조해도 시민들이 복지보다는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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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인식하고 있다면 레토릭(rhetoric)의 프라이밍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레토릭과 함께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정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박영환(2013)의 연구에서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도 국정우선 과제의 불완전한 측정과 관련이 있다. 박영

환의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

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선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유게시판

에 나타난 시민들의 관심 이슈를 측정하였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

이밍 효과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아쉬운 부분이다. 이 

논문은 대통령의 레토릭과 시민들의 국정우선 과제 모두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시

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의 경우 한국갤럽에서 매월 셋째 주에 발표하는 ‘국정우

선 과제’를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대통령의 레토릭과 시민들의 주요 현안을 크게 세 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서 월별로 어떤 이슈들이 대통령에 의해 강조되고 또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이슈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가지 이슈의 영역은 북한, 경제, 정치/복지다. 2013년 

4월에서 11월까지 한국갤럽의 국정우선 과제 문항에서 가장 많이 답한 이슈 항목들을 대상

으로 세부 이슈들을 선정했고 각 세부 이슈들을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큰 이슈 영역에 포

함시켰다. 북한 이슈에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가 포함된다. 경제 이슈에는 ‘경기회복’, ‘경

제활성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친서민 정책’이 포함된다. 정치/복지 이

슈에는 ‘정치개혁’, ‘정치안정’, ‘복지정책’이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에 발표한 대통령 취임사를 시작으로 총 57개(2013년 

11월 26일 현재)의 연설문을 발표하였다. 연설문을 제외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나 청와

대 뉴스에서도 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직접적 언급(약 500건)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갤럽

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정기조사가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토릭 측정은 2013년 3월 셋째 주 이후부터 각종 연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3

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이슈 강조를 살펴보면 각종 연설에서 북한의 

핵관련 이슈와 경제 관련 이슈를 여러 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제 관련 언급 중

에서도 창조경제와 경제부흥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정기조로서 많이 등장한 단어였다. 

한편 경제부흥의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도 자주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3월 셋째, 넷째 주 동안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31회), 북한 문제도 이와 버금갈 정도로 언급을 하였다(28회). <그림 3>에서 같

은 기간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현안이 나타나 있다. 이 기간 경제는 40퍼센트 중후반이었

고, 북한 문제는 10퍼센트 중반이었다.5) 

4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제 관련 이슈를 가장 강조했고(34회), 대북 이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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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언급을 하였다. 역시 4월의 국정우선 과제로 경제 문제가 39퍼센트, 북한 문제가 27퍼

센트로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이후 5월에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이슈에 비해 

대북 관련 이슈를 전월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수준으로 언급을 하였고(39회), 경제 관련 이

슈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하였다(37). 그러나 이 시기 시민들이 가장 주요하게 생각

한 당면 현안 북한 문제가 아니었다(16퍼센트). 경제 문제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였다(47퍼센

트). 이런 현상은 6월에도 이어져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

지만 시민들의 주요 현안은 경제 이슈였다.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관련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반복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7월에 들어서 대통령의 경제 레토릭의 구사 빈도가 급증하였다(55회). 반면 

대통령의 북한 문제 관련 언급은 정치/복지 이슈에 대한 언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취

임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레토릭에 반응을 

하여 같은 시기 국정우선 과제로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47퍼센트). 8월은 7월과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나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의 정치/복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

면서 시민들의 주요 현안에서도 정치/복지 이슈는 북한 이슈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10퍼

센트). 

9월 이후부터 11월까지의 패턴은 대통령의 경제 이슈 레토릭 빈도는 취임 이후 최저 수

준을 보이다가 10월, 11월에 접어들면서 예전의 빈도 수준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1위를 차

지하였다. 북한 관련 대통령의 레토릭 빈도도 최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약간의 언급으로 이어졌다. 정치/복지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계속해서 최저 수준을 

보이다가 11월에 와서 약간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민들의 주요 현

안 인식은 대통령의 레토릭 빈도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인다. 먼저 시민들의 주요 현안으로

서 경제 이슈는 9월에서 11월 동안 여전히 1위를 차지하지만 그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 각

각 40퍼센트, 36퍼센트, 31퍼센트를 기록한다. 한편 당면 현안으로서 정치/복지 이슈는 8월

에 들어서 북한 이슈를 뒤로 제친 이후로 9월-11월 동안 10퍼센트 중후반을 기록하며 2위

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013년 11월까지 대통령 연설에서 나타난 이슈의 언

급과 시민들의 주요 현안 인식을 매월을 기준으로 그 추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패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반에서 8월까지는 대통령의 특정 이슈 강조와 시민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치하였지만, 9월 이후부터는 이슈 별로 그 일치가 상이하게 나

타나거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프라이밍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 분석 모델 수립과 변수 측정을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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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근혜 대통령의 이슈별 레토릭 변화 추이

<그림 3> 시민들의 이슈별 국정우선 과제 변화 추이

이 논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지율의 예외적인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프라이밍 이론에 의존하면서 다른 경쟁적인 이론들이 포함된 분석모델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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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제 레토릭×경제 현안  북한 레토릭×북한 현안
 정치복지 레토릭 ×정치복지 현안
 소비자 물가지수 회고적 개인경제 평가  전망적 개인경제 평가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  결집효과  허니문효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에서 매주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을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경제평가 관련 변수들, 즉 국가 전체 경제 상황을 측정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였고, 회고적 개인 경제 평가, 그리고 전망적 개인 경제 평가 측정도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의 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모델에 포함하였

으며 구체적 측정 방식은 대통령 지지도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일 

경우는 긍정적 사건으로,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일 경우는 부

정적 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갤럽에서 매주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을 활용하였다. 결

집효과 변수는 북한과 관련한 안보위기 상황을 측정한 것으로 역시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

니언을 사용하였다. 허니문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4월까지를 허니문 기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한국 대통령의 허니문효과는 대체로 2개월 정도 지속된다

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전용주 2006).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의 프라이밍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은 세 가지 이슈 영역별 상호작용 변수들로서 북한 이슈는 

대북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고, 경제 이슈는 경기회복,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일자리, 친서민 

문제를 포함하고, 정치/복지 이슈는 정치안정, 정치개혁, 복지 이슈를 포함한다. 박근혜 대통

령의 레토릭은 이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을 측정한 것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에 게시된 연설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뉴스를 활용하였다. 시민들의 현안 인식은 

한국갤럽에서 주로 매월 셋째 주에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의 국정우선과제를 이용하였

다.6) 

위의 모든 변수들은 주별을 단위로 해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한국갤럽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 지지율이 처음 발표된 시점은 2013년 3월 셋째 주부터였다. 이 시점 때부터 시작하여 

2013년 11월 말까지 총 36개의 주가 연구의 분석단위가 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

터는 주별로 이루어진 시계열 데이터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프라이밍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귀분석 방법은 박스-젠킨스(Box-Jenkins) 시계열 회귀분석을 이

용한다. 디키-풀러(Dickey-Fuller) 테스트를 통해 이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계열(stationary)

임이 밝혀졌다(Z(t) = .1710). 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해 따로 차분(difference)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기회귀 AR(p)의 p 차수와 이동평균 MA(q)의 q차수를 알아내기 위해 편자기

상관 플롯과 자기상관 플롯을 분석한 결과 p 차수는 1, q 차수도 1인 것을 알았다. 그러므

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ARIMA(p,d,q) 모형은 ARIMA(1,0,1) 모형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프라이밍 효과  147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허니문효과를 누리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이후부터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인 지지율의 추세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6월 이후

부터는 60퍼센트를 돌파하면서 9월 중반까지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약간 주춤거리

면서 하락의 추세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50퍼센트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인 패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런 지지율 패턴은 대통령 지지도를 연구

하는 학자들에게는 예외로 비쳐진다. 보통 대통령 임기 초에는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이런 일반적인 경향과 비

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는 예외적으로 보였고,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단기적 

요인보다 장기적 요인에 주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증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대통령 레토릭의 프라이밍에서 대안적 설명

을 찾으려 하였다. 대통령의 특정 이슈에 대한 프라임(prime)은 일반 개인들의 정치적 대상

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인지적 동기 결여와 정보비용 절감에 의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은 여러 이슈들 가운데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이슈를 계속해서 언급함으로써 시민들에

게 그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 이슈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 시민들은 그 이슈

에 기초하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이런 논리를 활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예외적

인 지지도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강한 프라이밍 효과는 발견되지 못했다. <표 1>에 따르면 세 

가지 이슈 영역별 프라이밍 효과의 변수들 중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레토릭과 시민들의 주

요 현안 인식으로서 경제 문제가 결합할 때에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나머지 북한 이슈, 정치/복지 이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

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먼저 관측치들의 수가 작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36개 주). 아직 박

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의 일반

적인 경향을 추적한다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토릭

은 매주 단위로 측정되었지만, 시민들의 주요 현안은 매월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하는 국정우선과제는 한 달에 한번 발표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레토릭과 시

민들의 이슈에 대한 중요성의 즉각적인 반응성을 살펴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매월을 기준으로 하여 레토릭과 주요 현안을 측정하여야 할 것

이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예외적인 지지율 추세에 대한 많은 설명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

한 주요 사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승리, 5월 한미 정상회담, 6월 

한중 정상회담, 7월 개성공단 개가동 합의, 8월 개성공단 7차회담 타결, 10월 재보선 새누

리당 승리 와 같은 지지도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치수 있는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

지율을 견인하는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3월의 각종 인사문제 논란, 4월 국정

원 대선 개입 검찰 송치, 6월 여야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국정조사 합의, 8월 국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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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민주당 장외투쟁, 9월 공기업 인사관련 논란, 11월 기무사령관 경질 파문 등 대통

령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기여를 하였

다. 이런 긍정적 사건들과 부정적 사건들의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였지만 대체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긍정적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의 지지율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추측을 해본다.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들은 경제평가를 든다. 이 논

문의 분석모델에 포함된 경제평가 관련 변수들 중 회고적 개인 경제평가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일반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평가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반면 국가 전체 경제평가나 

전망적 개인 경제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관

련 안보위기 변수나 허니문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

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표 1> ARIMA 회귀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프라이밍 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경제 상호작용 변수 .003* .001
북한 상호작용 변수 -.008 .004
정치/복지 상호작용 변수 .008 .044
소비자 물가지수 4.664 8.725
회고적 개인 경제평가 2.277** .909
전망적 개인 경제평가 -.609 .916
긍정적 사건 1.468*** .282
부정적 사건 -.775* .322
결집효과 -3.131 2.920
허니문효과 -5.091 4.917
상수 -594.345 1023.824
AR(1) .366 .263
MA(1) 1.000 4764.005
sigma 1.791 4266.114
n 36
Log likelihood -74.24243
Wald 98.47***

***p<.0001, **p<.01, *<.05, two-tailed test
주: 1) ARIMA(1,0,1) 모형
    2) 종속변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다. 취임 초기의 인사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실망

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상회담, 여당의 재보선 승리, 북한과 관계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 

사건들의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지지율 상승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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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동력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적 살림살이가 점점 좋아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의 지지도에 대한 설명은 국민들의 주관적 경제상황 평가, 특히 회고적 개인 경제상황 평가

가 국가 경제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설명력이 높았다. 물론 부정적 사건은 단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예외적인 추세에 대해 빼놓을 수 없는 설명

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그리고 경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중

요성, 이 두 요소가 결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전 이슈 영역에서 프라이밍 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측정 방식에 있어 분석단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경제 의제 설정 노력, 예를 들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문

제, 경기회복, 경제활성화, 서민문제 대책 등과 같은 경제 이슈의 강조와 세부적인 실천 정

책의 구체화 노력이 국민들에게 경제 문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화 또는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낳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

였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관련 데이터의 완벽한 구축과 측정방식의 개선으로 전 이

슈 영역별로 프라이밍 효과를 확인해보겠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4년 여 의 시간이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은 우호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더욱 탄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처럼, 대통령은 우호적인 여론이 밑받침될 때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

적인 정치적 자원들을 획득하게 되고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성공적인 국정수

행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인 

의제 설정과 강조, 그리고 대국민 설득 노력을 통해 더욱 국민들 앞으로 다가가야 할 전략적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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